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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제기

최근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선거 캠페인, 후보자 토론회, 선거유세, 홍보 등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
와 관련된 이슈나 선거 정보가 수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미디어 환경은 
과거의 선거와 비교할 때 가장 가시적인 변화일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일반 유권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
게 정보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및 조작
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핵심과정으로서의 선거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1)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거과정
에서 유권자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
나 오늘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유권자들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
는 정보만 편파적으로 습득하게 되면서 정치적 토론을 위한 공적 영역이 위협받고 있다. 더
구나 편파적인 정보의 습득으로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동원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또는 새로운 기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프로젝트(Defending 
Democracy Project)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허위정보의 생성과 유통으로 인한 폐해들을 막고자 언론, 포털, 통신사 등은 자정 노력과 
‘팩트체킹’(fact-checking) 서비스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 때문에 대안적 방안으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법적 규제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는 제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특성상 
명확한 개념정의, 내용,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용역에서는 가
짜뉴스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가짜뉴스는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
닌 내용과 정보를 사실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사 형식으로 만든 후 고의적·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오세
욱·박아란 2017),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의도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뉴스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hoax) 또는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현대경제연구원 2017), 즉 상업적 또는 정
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행위(황용석 2017)라고 본다. 또한 허위정보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오는 정
보이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생성, 표시, 확산되었고 그로인해 공공의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 라고 정의한다(EU위원회의 정책문서(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 a 
European Approa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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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짜
뉴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지난 2017년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을 주장하였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국회에서도 제20대, 제21대 시기에 다수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
의되어 논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사업자, 언론, 이용자, 시
민, 정부 등이 각자 실천해야할 내용에 대하여 제언했다. 그러나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는 현재의 법률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규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더
욱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정보오남용(information 
abusing), 허위정보(disinformation), 거짓정보(misinformation)의 확산이 증폭되면
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및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
거를 앞두고 있어, 온라인 공간의 선거 관련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안을 분석하
고 이 사례들이 주는 함의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선거환경의 변화와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의 사례, 영향력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
로 실증적인 분석을 추진하였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국가사례도 조사, 
분석하였다. 외국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틀 속에서 어
떠한 규제가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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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의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 허위정보의 확산이 증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위정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표현
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민주주의적 의사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
려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이며, 다
른 하나는 법을 제정, 개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서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첫째 무엇을(누구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둘째 어떠한 방법으로 규
제할 것인가, 셋째 규제과정에 정부는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 등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와 분
석이 필요하다.

허위정보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누구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언론 공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허위정보의 발신자를 규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법
이 있다.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내용 규제와 내
용 중립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해성을 이유로 유해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이다. 반대로 후자는 콘텐츠 자체에는 중립적인 입
장이고 오히려 콘텐츠가 유통되는 시간이나 장소 더 나아가 콘텐츠가 유통되는 방법
을 대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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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도 단순한 허위정보를 넘어서 언론의 권위를 이용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이 
진화하면서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여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뉴스가 
등장했고, 특히 ICT의 장점인 정보 전달력과 확산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빠르
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
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허위정보와 불법정보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
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 형태로 서비스되어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유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파적 이념성을 중심으로 뉴스의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진보와 보수집단 간에 벌이고 있는 이
념적 대립과 갈등은 허위정보의 양산과 함께 이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 시비는 상당부분 사실성 여부가 아니라 정파성이나 이념성
을 앞세우면서 발생한다(정규재 2018).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를 둘러싼 집
단 간 시비논쟁이 가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권자의 참여가 가
장 확대되는 선거기간 중에 유통·확산되는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
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선거결
과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한국의 
선거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선거에서도 허위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생성, 확산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허위정보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
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허위정보로 확인되었다(https://the300.mt.co.kr/newsVie
w.html?no=2020042211077686611, 검색일: 2021/10/13).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허위정보가 확산되었다. 2020년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
전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
다는 허위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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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국인 유권자(영주권자)에게 '문재인 
정부가 투표권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해 유포되었다(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94,검색
일 2021/10/13). 이렇듯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공명선
거측면에서도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선
거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의 폐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거관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거 관련 온
라인 가짜뉴스의 현황 및 각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허위정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허위정보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과정에도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선거과정에서 허위정보 문제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선거에 대한 위협요인으로서의 허위정보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
거나 영국의 EU이탈 국민투표과정에서 알 수 있듯 허위정보가 증가했다. 이러한 정
보는 정치적 타겟팅 광고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조작·동원한다. 선거과정에
서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들 속에 허위정보를 포함시키면 유권자는 허위정보를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다(前嶋 2018).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허
위정보를 제공할 때 유권자는 무의식중에 동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과정
의 공정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山本 2017). 

허위정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 중 250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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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과 6,986건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분석한 결과에서 2016년 선거보다 허위정보의 
유통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는 실제 뉴스보다 
허위정보를 더 많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Marchal et al. 2018). 또한, 객관성을 
결여한 스푸트니크(Sputnik)이나 러시아 투데이(RT) 등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미디
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영향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러시아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Bentzen 2018) 여러 국가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임마누엘 마크롱 후보자(Emmanuel Macron)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그로 
인한 허위정보의 유통이 큰 문제가 된 바 있다(Bayer et al. 2019; 일본총무성 
2019).

선거과정에서 허위정보 문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적 의미는 허위정보로 인
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지탱하는 표현의 자유와 이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하
는 여론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허위정보의 확산은 정치적 언론 공간의 양
극화를 초래한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백인과 흑
인 간 대립 및 갈등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
라 독일에서도 난민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
는 사례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또한 언론 미디어의 양극화
를 심화시키게 된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는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
화와 동시에 미디어의 양극화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허위정보는 인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나 개인
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가짜뉴스 관련 개념 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논의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일
반적인 개념과 쟁점 현황을 정리하되, 선거목적형 가짜뉴스 개념 정리와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국내외 가짜뉴스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각국의 사례, 
제도적 대응방안 및 특징에 주목하였다. 사례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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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등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대응방안 및 특징에 대해
서도 분석하였다. 주로, 정치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페이스북(Facebook), 구글
(Google), 트위터(Twitter) 등에 주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셋째,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대응모델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대응국가의 사례를 
정부규제모델, 공동규제모델, 자율규제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대응모델의 장단점을 분
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적 시각은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과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개념과 범위 재설정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보다는 EU, 일본, 미국 등에
서 사용하고 있는 허위정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 제언은 「공직
선거법」 개정 가능성 검토에 주목하여 제시하였다.

3. 허위정보/가짜뉴스 등 관련 용어의 개념, 상호 관계

1)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개념

각 국가별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할 경우는 큰 차이
가 없지만 이를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실정법에서 규제하는 상황은 조금씩 차
이가 있고, 이러한 현상의 기원 역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포괄적 개념인 허위정보 혹은 가짜정보(false information)
의 한 형태로서 뉴스라는 방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전훈·최우정·김재선 2019, 31).2)

아직 학계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와 관련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부족한 것도 사실
이다. 그 이유는 가짜뉴스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가짜뉴스가 범

2)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 사용된 ‘가짜뉴스’를 우리말로 ‘가짜뉴스’라고 불렀지만, 뉴스라고 표현하는 
경우 가짜정보가 뉴스에 한정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오히려 뉴스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여라 2020, 1). 본 연
구에서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나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주된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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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기 어려운 특징도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오세욱 외(2017)는 가짜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너무 불명확하여 연구의 범위
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일권(2017) 역시 가짜뉴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인 정보, 패러디, 풍자적 뉴스, 루머
를 제외한 허위정보와 거짓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구와 사실을 기준
점으로 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않으면 지나친 규제의 빌미가 되며,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즉 명확성의 원칙을 가지고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가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을 경고하
고 있다.

박아란(2017)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데 세밀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특
히 뉴스의 작성주체와 작성된 내용, 작성목적과 의도, 작성된 형식 등 4가지 영역에서 
검토하여 이를 개념화하면 가짜뉴스의 개념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떤 주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작성된 형식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
하고 이를 살펴본다면 가짜뉴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배영(2017) 역시 가짜뉴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어 유통된 
허위의 정보로 일반화했다. 특히 그는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기관이 기성언론의 뉴스형식을 빌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즉 언론인과 비언론인을 구분하고 이를 뉴스형식을 빌어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를 가짜뉴스라고 보았다.

윤성옥(2018)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외형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으로 분류하여 가짜뉴스
의 범위를 정치적 표현, 상업적 표현물, 의견과 논평, 유머와 풍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방안으로 뉴스 형식이나 출처(언론사)에 대해서 인증표시제 운영과 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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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짜 정보의 유형

*출처 : 황용석 2017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들 논의 역시 장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가짜와 허위정보 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황용석(2017)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논의 없이 용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그는 좁은 범위의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역시 정일권(2017)의 논
의와 같이 가짜뉴스를 자의적으로 개념을 확장할 경우 표현의 자유 훼손의 문제점을 감
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용석은 가짜뉴스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지 말
고 잘못 보도된 정보와 의도성이 있는 가짜정보의 개념구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가짜정보를 유형화하여 허위정보, 거짓정보, 오인정보, 패러디, 루머와 
유언비어 등으로 구분하여 가짜뉴스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역시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지는 아직 논
쟁중이다.

따라서 현재 가짜뉴스를 실제 검증하고 있는 포털회사나 관련기관에서의 개념 정의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
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21)는 가짜뉴스를 ‘언론사의 명의, 언론사의 직
책 등 사칭, 도용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네
이버(2021)의 약관에는 ‘남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타인을 기만하는 게
시물’로, 다음(2021)의 약관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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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한정하고 있다.

선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가짜뉴스는 지지자들의 성향을 더 극단화시키
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른바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해 진영 논리를 증폭시키는 것
이다. 물론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는 여론을 양극화시켜 정치적 갈등을 더 증
폭시키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저해하고 정치 과정에 대한 
순응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기본 틀을 위협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지칭한다. 가짜뉴스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짜뉴스와 같은 포괄성을 가질 경우 정치적 패러디와 오보 
등의 정보와 혼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가짜뉴스가 정치정보이지만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짜 정치뉴스로 세분화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 정치정보나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허위정보의 경우 
특정 정치집단의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구분해야할 것이다. 본 연
구보고서에서도 선행학자들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2) 허위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법률적, 저널리즘,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념에 대한 유형화 연구, 허
위정보(가짜뉴스)의 정치적 관점, 상업적 관점, 의견과 논평 관점, 유머나 풍자의 관점에
서의 연구, 개념을 작성주체, 작성목적, 작성내용, 작성형식으로 구분한 연구, 소셜네트
워크서비스에 환경에서의 가짜뉴스 유포경로 연구, 가짜뉴스(허위정보)의 개념화와 규제
수단에 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의 선행연구들
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개념을 산발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허위정보의 개념과 범
위 그리고 생성 배경을 심도 있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이완수 2018, 183). 

따라서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는 허위정
보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규제의 법리적, 사회적 타
당성과 생성 배경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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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언론 현장
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는지, 미디어 기술 환경이 가짜뉴스 생성을 어떻게 규정
하고 해석하는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정보 생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
고 허위정보가 한국의 정치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네 가지 차원 즉, 법률적, 저널리즘
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범위와 같은 미시적 차원 그리고 가짜뉴스가 생성, 유포되는 사회 맥락에 대한 
거시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법률적 관점에서의 허위정보

허위정보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제재의 대상으로 보고 정부나 
사법기관이 개입해도 무방한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클라인과 우엘러(Klein 
& Wueller 2017)는 허위정보의 법적 기준으로 의도된 허위성(falsity)과 뉴스의 형식성
(formality)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주니어 탠독과 그의 연구 동료들(2018)
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정의하면서 허위정보가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는지에 대한 
사실성(facticity)과 사람들을 오인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도성(intention)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이완수 2018, 184 재인용). 위 연구자들은 허위정보를 법리적 
관점에서 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만성 혹은 허위성의 여부, 의도적 목적 여부, 형
식적 측면에서 기존 언론의 뉴스 보도와의 유사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는 사실의 허위성 여부,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형식, 실질적 폐해 요건여
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유의선 2018). 이인철(2018)의 연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의 각 
개정안’, ‘가짜 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안’,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토대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개념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한 목적성,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 인격, 명예 등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고의성,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성, 언론보도로 오인하도록 꾸민 뉴스의 형식성 등 네 가지 요소를 
담았는지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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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리즘적 관점에서의 허위정보

언론에서 언급되는 뉴스는 최소한 기사형식과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지라시’, ‘대자보’, ‘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루머’, 
‘풍자’는 뉴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기사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게
이트키핑(gate keeping)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사실성 검정과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즉, 게이트키핑 과정이 없을수록 거짓 또는 허위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출처와 밀접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기관과 제
호를 확인해봄으로써 정보의 출처에 따른 뉴스의 신뢰성과 가짜뉴스 여부를 판정해 볼 
수도 있다(이관수 2018, 189-190).

언론사가 뉴스를 제공하는 주체라고 볼 때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뉴스 형식을 빌린 
의도적 허위정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데(유의선 2018),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접근
법에서 살펴보면 가짜뉴스가 기존 언론사의 뉴스 형식을 모방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기존 전통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Jonhson & Kaye 1998). 가짜뉴스들이 기자의 이름이나 
언론사 제호 등을 집어넣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존 언론의 형식을 빌린 가짜
뉴스는 그만큼 사람들이 진위여부를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정세훈 2018). 

이와 같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규정할 때 그것이 언론의 형식을 얼마나 모방했
는가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이 풍자, 패러디, 루머 등을 다뤘다면 이
를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풍자, 뉴
스패러디, 뉴스 프로파간다(News Propaganda), 광고 등을 가짜뉴스 유형에 포함시
키고 있으나,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뉴스의 형식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뉴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황용석 2017, 61).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풍자, 패러디, 루머, 오보 등은 목적성과 의도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중들이 
정보의 진위여부를 사전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경우는 가짜뉴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관수 2018, 191-192). 이러한 관점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 수용자가 진짜뉴스로 오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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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성한 경우,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질의 기능과 동떨어진 행위로 개념
화 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황용석 2017).

(3) 기술적 관점에서의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때문이며(염정윤·정세훈 2018),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누구나 사실
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이도록 꾸민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가짜뉴스가 최근 들어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소통 수단인 페이스북, 트
위터,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플랫폼을 통해 조작된 사실을 유통하는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허위정보는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팟캐스팅(Podcasting)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
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노성종 외 2017; 유의선 2018). 가짜뉴스 접촉 경로의 70% 
이상이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기반한다는 조사결과는 가짜뉴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인 인터넷 소셜플랫폼 속에서 주로 생성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
여준다. 또한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
며, 그 신뢰성에도 의심을 두지 않는다. 이로 이해 가짜뉴스가 더 신뢰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오일석 외 2018). 

더욱이 자아중심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사람들의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을 더 강화시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확증편향은 정보의 진실
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체제와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심리적 현상
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이를 재강화 시켜주는 매개 기능을 한다. 가짜뉴스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확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미디어의 기
술변화에 따라 입을 통한 구전이나 전통적 매체에 비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
며, 시장질서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유의선 2018).

소셜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걸러서 내보내는 게
이트키퍼(gate keepe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는 제3자의 거름 장치나 
사실 확인, 그리고 편집적 판단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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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Allocott & 
Gentzkow 2017). 결과적으로 미디어 기술변화가 뉴스의 진실과 허위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허위정보가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4) 정치사회적 관점에서의 허위정보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 생산자의 목표는 허위정보를 유포시킴
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인격, 명예, 또는 정치적 위상을 
손상시키고자 한다. 때로는 가짜뉴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나 상대 집단을 위협하거나 혼
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허위정보는 정치적 맥락 차원에서 프로파간다적 목적이 큰데 이
는 공인, 조직, 정부 등에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반대로 이득을 챙기는 데 있다. 

한국 사회가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벌이는 시비논쟁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 이념성이나 
정파성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사실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로 받아들인다. 즉, 사람들
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쉽게 가짜뉴스로 치부하는데 이는 사람들
이 뉴스의 진실성 여부를 ‘사실(fact)’이 아닌 ‘신념(belief)’을 바탕으로 적대적 지각
(hostile perception)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이다(이완수 2018). 동시에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
기도 하다(정규재 2018). 

정치이념에 따른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은 ‘확증편향’과 ‘선택적 노출(selective 
disclosure)’ 경향을 더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더욱 확산된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비판 없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데 반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덜 신뢰하고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정보의 
진실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존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는 신뢰하고 수용하는 데 반
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불신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노성종 외 
201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도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허위정보’ 개념에 주목하여 분
석한다. 외국의 정책문서 등에서도 허위정보 또는 거짓정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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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EU위원회의 정책문서(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 a European 
Approach)에서는 허위정보를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오는 정보이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작성, 표시, 확산하고 이로 인해 공공의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 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정의를 차용한다. 

허위정보의 종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기준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
보를 유통시킬 목적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의 정도(거짓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량)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허위정보가 인터넷상의 정보에 한정되었는지 또는 기타 미디
어의 정보도 포함된 개념인지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 허위정보가 뉴스 형식
에 한정된 것인지 또는 기타 단순정보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분류의 기준이 되고 있
다. 한편 허위정보의 목적에 주목하여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인 이득이 목적인지 혹
은 다른 의도를 가진 정보인지, 단순한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분류의 기준
이다. 마지막으로 명백하게 허위정보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정
보, 근거불명의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인지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3)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논의

(1) 허위정보 규제 논의의 특징과 수준 

기존의 논의에서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로 인한 손실은 모호하지만 규제로 인한 권리 
침해는 분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다(유의선 2018; 윤성옥 2019). 그러나 허위정보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허위정보의 제작 및 유포가 표현의 자유 범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허위정보 유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목적을 지닌 범죄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즉,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유무형의 피해
가 급증하고 있기에 규제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허위정보와 관련한 논란은 적정한 규제 수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지만 
단순히 규제 방식이나 권한, 관련법의 해석 등에 한정할 수 없다. 허위정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개념과 정의, 판단 준거, 발생 이유, 손실 정도 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철학적인 수준에서 허위정보의 개념이나 규범적 판단 준거는 물론,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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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개념적 수준 조작적 수준 적용적 수준

의미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
는 ‘허위정보’는 무엇인
가?

‘허위정보’는 어떻게 판
정되고, 무엇에 근거해 
규제되어야 하는가?

‘허위정보’의 규제 내용
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
허위정보의 개념
허위정보의 위해성
허위정보의 발생원인

허위정보의 판정 준거
허위정보의 규제 근거
관련 정책의 실효성

허위정보의 규제 방식
미디어 교육방식
자율규제 지원 방식

[표 2-1] 허위정보 관련 규제의 논의 수준

적 차원에서 손실 범위, 법적 차원에서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전개되
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손실
의 크기나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규제 여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김해영·정정주 
2020).

한편, 일반적으로 공익에 관련된 정책 입안은 개념적 수준과 조작적 수준, 적용적 수
준으로 구성된 세 단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개념적인 수준의 논의는 특정 현
상이 공동체의 공익관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결정하는 논의이다. 다음은 조작적 혹은 
범주화 수준의 논의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떠한 것이 공익적인가, 혹은 공익적인 
행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적용 수준 논의로 사회현상이나 
법·제도 차원에서 공익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현상과 관련해 개념적인 수준에서 ‘허위정보는 
무엇이며,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 조작적인 수준에서 ‘규제대
상이 될 수 있는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용 수준에
서 ‘가짜뉴스 규제 방식과 관련 제도의 내용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논
의를 포괄한다.

*출처: 김해영·정정주 2020, 53 표1 수정 재인용.

(2) 허위정보 판정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팩트체크 과정에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백강희 2020). 허위정보 개념을 논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판별하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제적인 검증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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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
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보의 사실검증 혹은 팩트체킹을 통해 수용자의 판
단을 돕고 있다.

뉴스나 정치적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킹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
며, 특정한 뉴스나 정보의 사실성을 분석해 집단 간 여론의 차이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
하며,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탬파베이타임즈의 ‘Politifact.com’, 워
싱턴포스트의 ‘The Fact Checker’, 애넌버그재단의 ‘Factcheck.org’가 주요 사실 검
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마동훈 외 2013).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이후 언론사와 
학계의 협업형 팩트체킹 서비스인 ‘SNU팩트체크’가 제공되고 있다(최순욱·윤석민 2017).

한편, 팩트체킹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등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팩트체커의 민주당 편향성(liberal 
bias)이 언급된다. 또한 국내 주요 방송사의 팩트체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17%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
다. 팩트체킹의 내용이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치우칠 뿐만 아니라 판정 결과가 충돌하는 
사례도 45%에 이른다는 지적이다(정은령 2018). 즉, 팩트체킹 역시 정파성으로부터 완
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특히, 언론사 주도의 팩트체킹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답
습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실검증 결과나 검증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치우
침 등 논란이 지속되는 형편이다. 즉, 완전히 중립적인 사실검증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
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김해영·정정주 2020, 60). 

따라서 허위정보와 주관적인 진실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수용자의 확증편향이나 미디어 이용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
의 소비 정도가 다르며, 사실성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방증한다. 결국, 수용자들은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주관적인 진실을 중요시하며, 때때로 사실을 주관적으로 재구성
한다는 의미이다(노성종 외 2017; 조은희 2019; 정정주 외 2019). 즉,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여부에 따라 가짜뉴스를 판정할 수 없으며 능동적인 수용자를 고려할 때, 공감대의 
형성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성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의 판정 근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과
학적 사실 검증 기술을 제안해왔으며, 아래의 [표 2-2]는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판별 기
술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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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성 장점 단점

언어적 
특징 
기반 

접근법
허위정보의 주요 언어적 특징을 추출

언어에는 다양한 속뜻
이 담겨져 있으며 사람
마다 쓰는 방법이 달라 
분석기법을 통해 유사
성을 측정하기 쉽다.

어휘를 생성한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문서형태 
분석기술

문서형태가 사전에 합의된 형태가 아
닐 경우 허위정보로 판별, 국제뉴스기
사의 표준규격이나 공인된 표준문서 
틀을 기준으로 형태가 올바르지 않은 
기사를 허위정보로 판단

정확한 문서형태를 가
지고 있으며, 명확성이 
떨어질수록 분류하기 
쉽다.

자유 형태 뉴스는 분류
하기 어렵다.

출처 
신뢰도 

검증기술

뉴스기사 출처나 웹사이트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인
하여 가짜뉴스를 판별, 믿을 수 있는 
언론사와 옐로저널리즘의 요약본들을 
구분하여 출처 신뢰도를 판단 

뉴스의 신뢰성이 공인
되거나 오보만을 올리
는 등 출처 신뢰성 격
차가 클수록 효과가 있
다.

특정 사이트나 사람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확
실한 검정이 없다면 허
위정보 판별이 적합하
지 않다.

콘텐츠 
교차 

검증기술

뉴스 기사의 키워드 추출 후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검
색엔진을 통한 크롤링으로 유사한 뉴
스들을 추출해 해당 뉴스들의 유사성
을 검증, 비교 분석하는 방식

유사도가 높은 글을 추
출해 분석하는 방법 외
에 다른 방법과 겹쳐 
확인하는 2차 검증을 
통해 정확도가 높다.

다른 방법보다 검정 방
법을 교차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딥러닝 
기술

충분한 데이터 셋을 이용해 정보가 많
은 플랫폼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올
라오는 정보를 분석해 검증, 최소한의 
전처리만을 사용해 정보 손실이 적으
며, 신경망을 통한 학습으로 최적의 피
처를 찾음

허위정보에 대한 정보
가 많을수록 실시간 성
능 개선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성과 검증
이 확실한지는 아직 판
단하기 어렵다.

패턴 
탐지 
기술

신뢰성 전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
복적인 판단을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가짜 정보와 신뢰할 만한 정보에 대한 
판별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인공지능 기법 기술인 
이상 확산 패턴 탐지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
용해 완성도가 높다.

트위터 외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트위터도 익
명성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불록체인 
기술

다양한 성격의 미디어(뉴스,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웹 등)상에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로 구성된 정보의 신뢰가능 
여부에 따라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
을 판단, 분산환경 기반의 다차원 지식 
거래 및 정보 전파 추적 등에 있어 탐
지 및 추정에 적합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기술과 융합하여 허위
정보 판별에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접근
법인 만큼 가상의 소규
모 네트워크 환경 하에
서 테스트를 선행해야 
한다.

[표 2-2]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판별 기술의 특성 및 장단점 비교

*출처: 김해영·정정주 2020, 62의 표3 인용.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
트마이닝이나 기계학습, 딥러닝 등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실
증적인 자료나 기술에 기반해 사실 검증의 정치적 오용이나, 왜곡된 준거 적용을 극복하
기 위해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관련 실험을 실시한 사례도 존재한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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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욱·안현철 2018; 이세훈·문효재 2018). 주요 팩트체커의 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허위정
보의 언어적 구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마이닝의 관점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를 분류하기 위한 기존 알고리즘, 평가 지표, 대표 데이터의 활용 등
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
하기보다는 공인된 뉴스 출처나, 출처 표기, 표현의 적정성 검증에 그치는 양상이다. 나
아가 허위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검증의 한
계가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킹 서비스가 가짜뉴스 판정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으나, 어떠한 판단 준거를 활용하며, 발언자의 의도나 매체, 발언의 파급효과 
등이 판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여 허위정보 판정 절차와 규제범위 획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김해영·정정주 2020, 63).

(3) 허위정보의 규제 범위와 방식

허위정보의 규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행정학이나 법학에
서는 허위정보를 규제할 때 명예훼손을 비롯한 명백한 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허위정보의 요건 중 기만 의도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단순한 법률적 개
념보다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폭력, 지적재산권 침해, 공정거래 원칙, 사이버상
의 괴롭힘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처벌 중심의 사후적 규제는 가짜뉴스의 확산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주장도 제
기된다.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타인의 법익 침해가 없는 허위정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익
을 저해할 수 있거나, 언론 보도의 형태를 띤 허위정보의 제작 및 유포를 적극적으로 처
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오세욱 외 2017).

그러나 포괄적인 사전 규제는 부작용이 크다. 허위정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근거는 선명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공익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유의선 2018).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 강화에 따른 게시물의 사전 검열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황성기 
2018). 한편, 국회가 발의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규제안을 대상으로 개념적 모호성과 
중복 규제 가능성, 행정력 낭비,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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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따른 시장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관련 규제가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된다(윤성옥 2019). 결과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
상 근거가 미비하고 규제의 타당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결국 현재 유력한 정책 대안은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유포 금지 등 형법적 제재와 사
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법적 제재, 그리고 팩트체크와 미디어리터러시 교
육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정책은 일련의 한계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정책 대안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
시에 규제철학의 정립과 규제행위의 일관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김해영·정
정주 2020).

4. 소결: 연구과제와 분석 전략 정리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처음 알려진 허위정보는 뉴스의 생산·유포·이용이 기존의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확대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 가
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오보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허위
정보’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성·유포된 모든 정보를 지칭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언론이 갖는 매체로서의 신뢰성이 점점 낮아지고 누구나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부정확하고 무분별한 수많은 정보들이 뉴스라는 형식으로 급속
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선거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관련 정
보 및 뉴스의 생성과 수요는 더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
나 가짜뉴스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생성·유포자가 권위와 신뢰의 대상이거나 또는 기존의 언론일 
경우,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그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처럼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그 결과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언론의 사회적 감시와 같은 역할이 약
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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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펴볼 사례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해외 외신이나 전문가의 말, 
또는 조작된 통계를 인용하여 가장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고 
실제 뉴스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하며, 특히 허위정보가 정치적 목적이
나 테러 등에 이용되는 경우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때
문에 가짜뉴스나 조작된 정보 등을 포함하는 허위정보가 국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 각국 국회와 정부는 입법 및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렇게 허위정보에 대한 우리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선거환경의 변화, 각 국가들의 허위정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 국가들의 선거허위정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선거 허위정보 관련 입법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적 대응방안을 제안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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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선거환경과 선거 허위정보의 현황과 과제

1. IT정보기술의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

1969년 인터넷 개발과 90년대 상용화는 정보생산과 유통의 양적 팽창을 야기했다. 과
거에는 일반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거나, 도서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의 상용화는 기존의 정보검색 방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되고 새로운 정보의 가공과 생산, 축적이 가능한 새로
운 환경을 만들었다. 정보사회학자 카스텔(Castells 2001)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류
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com), 페이스북
(Facebook.com), 유튜브(Youtube.com), 트위터(Twitter.com)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 등장하면서 생성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90 제타바이트(ZB)로, 이는 99조 기가바이트에 해당된다. 앞으로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50배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ETRI Webzine 
2018.04.27). 이에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쌓여서 지식이 되고 이는 새로운 권력
(power)이 되며 지식은 국가의 부(wealth)를 결정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김상배 2016). 정보가 증가하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권력이 과거 소수 
전문가에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정보 불평등
(information  inequality)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고되는 등 새로운 정치적 변
화가 감지된다(송경재 2018).

그러나 이러한 정보 폭증이 긍정적인 현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중에서는 좋
은 정보와 나쁜 정보(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등)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등
장한 이후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이른바 정보의 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동
시에 등장했고 좋은 정보를 가리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나쁜 정보를 
넘어 심각한 부작용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짜정보 또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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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페이스북에서 유통된 미국 대선관련 가짜뉴스

뉴스이다(김민준·김형호 2019).

최근에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거짓정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못된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
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김해영·정정주 2020, 46).

2. 선거 허위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역사는 15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475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2살 어린이가 실종됐는데 프란치스코회의 한 수도사는 유
대인이 아이를 유괴해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설교에서 유포했는데 이것이 바
로 가짜뉴스의 공식적인 시작이라는 것이다(권오성 2017에서 재인용). 이런 점에서 본다
면 그동안 인류사에서는 무수히 많은 거짓 소문,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치인을 비꼬는 
풍자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즉 과거부터 현대까지 
가짜뉴스는 늘 있어 왔으나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짜뉴스의 증가도 있지만, 진실과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3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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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 가짜뉴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선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국 
대선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부각된 선거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정보가 
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정치전략가들이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한 조직적인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가짜
뉴스 논란이 심각한 선거였다. 얼콧과 겐츠코우(Allcott & Gentzkow 2017)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평균 한 건 이상의 가짜뉴스에 노출되었을 정도로 허위정보
가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유권자의 사회정치적 성향을 
빅데이터화하여 친공화당, 친트럼프 지지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타겟팅(micro 
targeting)을 통해 선거정보를 전달(주로 상대후보를 비판하는 가짜뉴스 방식)하는 등 
가짜뉴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선거 캠페인은 트럼프 
지지세력의 지지를 강화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오택섭 
2018).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만연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 독일 총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논란
이 되었다. 총선 캠페인 기간 동안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인공수정 딸이라는 가짜뉴스
와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오스트리아 대통령 당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확산되었는데,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정보들이 정부기밀문서로 
포장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한편,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하여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재선 
2020).

이처럼 세계의 주요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ICT의 발
전으로 정치정보가 시민들에게 빨리 전달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치적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가짜뉴스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
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주의 과정을 왜곡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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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한국 선거에서 허위정보와 문제점

한국 선거에서도 허위정보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
두고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2.3%가 가짜뉴스를 전달받아본 경험이 
있었다(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기록에 의하면 
2018년에 실시된 7회 지방선거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형 정보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2만586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에 실시된 6
회 지방선거(2,592건)에 비해 가짜뉴스가 75.73%p가 증가한 수치이다
(www.nec.go.kr 검색일: 2021/08/26).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 포털, 통신사 등의 자정 노력과 ‘팩트체킹’ 서비스 등 대안
이 등장했지만, 가짜뉴스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019년 8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으로 적극적인 규제 대상이며 유포자를 처벌하는 한편 팩트체크 민간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손서영 20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허
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과 팩트체킹
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민병기·김윤희 2018). 야당인 국민의 힘(당시 새누리
당)도 지난 2017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이스북상에서 운영하고 
있다(홍수민 2017).

이와 같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국내외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정보나 조작정보, 가짜뉴스로 인한 논쟁들과 문제점들
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최
근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허위정보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2017년 대선 허위정보의 사례 및 문제점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진보-보수진영에서 매
주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허위정보가 등장하였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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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실시되기까지 가짜뉴스는 한국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2017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
의 변화, 미디어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등의 현상이 있다. 미디어의 양극화(보수-진보)
는 정치적 양극화(이념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정당 지지의 양극화를 초래
한다. 한국에서 정당지지의 양극화 패턴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미디어 이용 패
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디어 양극화, 정치적 양극
화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사실상 가짜뉴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1)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의 작성자 및 동기

2017년 한국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유통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나 스마트폰 
메시지, 네이버밴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을 통한 쪽지형 혹은 지라시 
형태로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외신기사를 인용하거나 해
외 석학의 의견을 정보원으로 하여 실제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다수의 허위·비방 정보 
및 미확인 스캔들을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형식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유포하는 경향
을 보였다.

대선후보자 및 정당 그리고 언론들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확대해석·재생산이라는 특
징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가 개설한 SNU 팩트체크 연구소(서울대 언론정보 연구
소)에 따르면 총 144개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177개의 팩트체크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자 5명에 관한 내용이 전체 92%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 중 120개(67.8%)가 후보들 스
스로가 TV토론회 및 현장 유세 등에서 직접 내놓은 발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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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후보자별 팩트체크 결과

*출처: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연구소 2017.

후보별 발언의 사실성을 따져보면 문재인 후보자는 전체 팩트체크 대상 33건 중에서 
15건(63.6%) 홍준표 후보자는 전체 47건 중에서 40건(85.1%)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
보자는 전체 20건 중에서 17건(8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자는 14건 중에
서 9건(64.3%), 심상정 후보자는 전체 6건 중에서 4건(66.6%)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후
보자들의 가짜뉴스 비율이 높았다. 그 중에서 제1야당의 홍준표 후보자는 팩트체크 대
상 건수가 가장 많았고 체크 결과, 가짜뉴스로 판명된 비율도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허위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
뜨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홍준표 후보자 캠프 정책특보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발신원은 후보자 본인인 경우가 많았음
을 알 수 있다.

후보자 이외에 가짜뉴스를 발신하는 단체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보수단체가 대부
분이다.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발신되는 정보나 뉴스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보수단체가 주도하였다. 2017년 4월 SBS는 태극기 집회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짜뉴스를 역추적하며 누가 어떤 의도로 생산하고, 배포, 유통하는
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가짜뉴스 배포 언론사 대부분은 태극기 집회 전후로 만들어진 신
생매체였고, 주로 서울에 자리했다. 실제로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우익 
단체들은 ‘가짜뉴스’로 분류되는 허위 과장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SBS, 2017, 04, 
01). 박근혜대통령 탄핵이후, 보수적인 단체가 다량으로 조직되고 이러한 단체가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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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양산한 이유는 탄핵사건이 보수진영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선 이후에도 보수진영이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발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주요 동기를 
분석해 보면, 정치적·이념적 동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정치적·이
념적으로 동기화된 목적을 가지고 주류 정치인과 지식인에 대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에 자발적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의사소통 상황은 이용자를 기반 삼아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도록 하고 양극단의 신념을 강고히 하도록 조장한다. 정
보 이용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들만 선택하고 인지하는 편향적 정보 소비에 빠
지게 된다(김종근 2017).

(2) 2017 한국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사례

신문·방송이 공동으로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가장 거짓
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대선 기간 12개 언론사와 함
께 실시한 SNU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 홍준표 후보자는 팩트체크 대상이 된 47개 
발언 중 31개 발언이 ‘거짓’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발언의 66%가 
거짓이었다. 대표적인 거짓발언은 “하천의 녹조 현상은(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하수
유입과 기후 변화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재벌로부터) 800억 원을 받았다” 등이다
(미디어 오늘, 2017. 05 17). 한편 홍준표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자를 제치고 유권자 지
지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홍준표 
후보자 측 선대위 정책 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하였다(한
겨레, 2017. 05. 01).

2017년 5월에는 SBS의 ‘세월호 인양 의혹’ 오보 파문이 막바지 대선 정국을 흐려놓았
다. 5월 2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지연이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와 관련 있
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자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
하며 법적대응까지 선포하였다. 이에 5월 3일 SBS는 기사를 삭제하고 보도본부장이 직
접 공식 사과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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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가짜뉴스내용 출처

지상파 뉴스 세월호 인양의혹, SBS 해양수산부 공무원 일반적 주장보도 SBS 뉴스

홍준표 
후보자

- 노무현 정부가(재벌에게서) 800억 원을 받았다
-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 노무현 정부가 세월호 유병언 빚을 탕감해 줬다. 

토론회 
및

유세현장

국민의당 
전남도의원 

A씨
재외국민 출구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가 미국과 중국 등
지에서 압도적 1위

카카오톡
중앙일보

국민의당
및 

지상파뉴스
문재인 후보자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

MBC뉴스

일반시민
- 문재인 후보자, 정신이상설
- 문재인 후보자,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배후설
- 선관위 안랩의 투표분류기와 운영 프로그램 사용설
- 매경 레이더, 빅데이터 조사 홍준표 후보자 45.22% 1위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표 3-1] 한국 대선 중 주요 가짜뉴스

(3) 2017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의 확산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9대 한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가짜뉴스’가 5
년 전 18대 대선 때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17. 04. 27). 
한국의 유권자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72.6%)와 TV(71.1%)를 통해서 
가장 많이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모바일 메신저(Mobile Messenger 
18.5%), 뉴스전문채널(18.5%), 인터넷 신문(14.2%)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정치학회 여론
조사, 2017).

TV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발신하기 
때문이다. 뉴스전문채널, 인터넷 신문의 경우,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지 않고 뉴스나 
기사형식으로 발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보도, 해설 등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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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성
별

남성 67.9 64.7 42.6 23.7 11.3 10.5
여성 74.4 57.9 41.5 23.1 10.8 10.8

연
령

6-19세 66.7 74.8 24.7 30.1 10.1 8.5
20대 64.5 81.8 31.5 36.9 11.9 12.3
30대 72.5 67.6 41.4 24.7 12.1 13.7
40대 77.9 48.8 54.0 15.3 11.1 10.2
50대 73.8 33.7 57.6 9.8 9.9 7.5
60대 71.7 33.2 49.3 10.0 8.1 6.2
70대 66.0 42.6 41.9 14.8 8.4 5.6

[표 3-2] 연령별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그림 3-3] 한국 유권자들의 가짜뉴스 수신 미디어

*출처: 한국정치학회 여론조사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6년 10월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주로 사용하는 소
셜네트워크서비스는 상이하게 나타나, 세대별 이용행태 분화 현상이 확연히 목격되고 있
다. 

*출처: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6.

10대~20대 초반 연령층은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40대~50대 연령층은 ‘네이버 밴드’이용량이 높으면서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가짜뉴스 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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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대응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계

허위사실 공표 13 2 20 35

후보자 등 비방 2 0 2 4

지역·성별비하·모욕 3 0 1 4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0 0 39 49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 11 1 12 24

기타 31 6 27 64

계 67 10 102 179

최대 창구로 활용된 ‘네이버 밴드’의 경우 40~60대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와 [표 3-2]를 종합해 보면 가짜뉴스를 수신하는 최대 창구로서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와 TV가 활용되었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세대별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고령자는 기존 오프라인 성격의 
인적네트워크의 연장선상에서 폐쇄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를 매
개로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참가자, 보수진영 지지자 중에서 고령자 집단의 비율이 높아서이다. 네이버 밴드는 페이
스북 같은 오픈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달리 지인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폐쇄형 소
셜네트워크서비스로 집단극화를 이루는데 더욱 용이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2020년 총선 허위정보의 사례 및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사이버상 위법행위 
조치현황’ 통계를 최근부터 집계해오고 있다. 

아래의 [표 3-3]은 2020년 총선 기간의 사이버상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이다. 다
양한 형태의 위법행위 중 허위사실 공표는 총 35건이며, 이 가운데 경고 20건, 수사의
뢰 2건, 고발 13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 3-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상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출처: 조서연 2021, 4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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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허위정보 사례 1: “신종코로나로 인해 총선을 연기한다.”

허위정보 출처: 페이스북
허위정보 체크: KBS, 이데일리, 전북일보

지금부터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허위정보의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고
자 한다.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016, 검색일: 2021년 10월13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
는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당
시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를 표명했다. 참
고로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다(https://news.kbs.co.k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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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허위정보 사례 2: “서울·경기·인천 동일한 63 대 36 사전투표 득표
율, 투표조작 증거다.”

허위정보 출처: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허위정보 체크: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ws/view.do?ncd=4372127, 검색일: 2021/10/13). 따라서 해당 사례 1에서 언급된 코
로나로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허위정보임이 확인되었다.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246, 검색일: 2021/10/13).

투표조작에 대한 의혹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
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계산방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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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허위정보 사례 3: “배번 '10' 달고 달리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정보 출처: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허위정보 체크: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의성에 의한 허위정보로 확인되었다(https://the300.mt.co.kr/news
View.html?no=20200
42211077686611, 검색일: 2021/10/13).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208, 검색일: 2021/10/13).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선거유세 대신 국토종주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셔츠 앞에 배번 10번을 부착하고 달렸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었다. 안철수 대표의 마라톤 유세 중 가슴에 국민의당 비례대
표 순번인 숫자 ‘10’과 ‘비례는 국민의당’이라 달린 이 표식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는
데 일부에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 39 -

제90조가 선거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데 이 규정은 특히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하는데 안 대표의 배
번이 이 표시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https://the300.mt.co.kr/ne
wsView.html?no=2020041314507698928&MT2, 검색일: 2021/10/13). 그러나 ｢공직선
거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통상 당 대표들은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어깨띠나 표식을 차는 것이 가능
하다. 선관위 관계자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줌
으로써 허위정보임이 확인되었다.  

3)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허위정보의 사례 및 문제점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민심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아래의 [표 3-4]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기간의 사이버상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
황이다.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 중 허위사실 공표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경고 1건, 
고발 2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 3-4] 2021년 4.7 재·보궐선거

조치 및 대응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계
허위사실 공표 2 0 1 3
후보자 등 비방 0 1 0 1

지역·성별비하·모욕 0 0 0 0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0 0 3 3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 1 0 6 7
기타 7 4 1 12
계 10 5 11 26

*출처: 조서연 2021, 3의 표 재구성.
지금부터는 2021년 4월 15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

거 관련 허위정보의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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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 허위정보 사례 1: “박원순 전임시장이 성범죄로 유고한 
후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도 사라졌고 조직도 사라졌다.”

허위정보 출처: 원자력 시민사회단체
허위정보 체크: NEWSTOF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919, 검색일: 2021/10/13).

위 사례 1은 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장 후보자에게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는 가운데 "박원순 전임시
장이 성범죄로 유고한 후 원전하나 줄이기 홈페이지도 사라졌고 조직도 사라졌다"며 "이
렇게 바뀐 이유는 서울시가 스스로 판단할 때도 원전하나 줄이기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
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
w.html?idxno=11802,검색일: 2021/10/13). 

그러나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 및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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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 허위정보 사례 2: “친중성향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투표
권 부여했다.”

허위정보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허위정보 체크: 시사워크

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나 사
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 유고 이후 원전하나 줄이
기 홈페이지와 조직이 사라졌다는 원자력 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정보로 
판정되었다.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906#, 검색일: 2021/10/13).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유세 과정 중 중국인 
유권자(영주권자)의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는 '문재인 정부가 투표권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통해 유포되었다(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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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 허위정보 사례 3: “거주불명등록자에게 4.7 재보선 투표
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선거 소지 있다.”

허위정보 출처: ‘일간베스트’ 게시물(2021.3.22.), ‘MLBPARK’ 게시물(2021.3.22)
허위정보 체크: 연합뉴스

검색일 2021/10/13).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개정년도는 2005년이며 2006년 지방선거부
터 외국인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은 가짜뉴스임이 확인되었다. 

*출처: 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v2/facts/2893, 검색일: 2021/10/13).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
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거주불명자라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
장 투표권을 준단 말인가"라며 "미국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으나 유권자 명
부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무단으로 투표지를 집어넣었거나 불
법체류자로 하여금 대리 투표시켰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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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투표가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작년 총선 때부터였다", "거주불명자 만큼 
조작하기 쉬운 게 어디 있냐. 대거 유령표를 만들고 거주불명자로 위장하면 감쪽같지" 
등의 글도 게시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45500502?section
=search, 검색일: 2021/10/13). 그러나 행전안전부 자료 및 법률 검토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거주불명자나 비거주불명자나 투표 방식은 동일하며, 거주불명
자 투표는 21대 총선이 아닌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 
사례에서 언급된 부정선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도 거주
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례 3에서 언급된 
내용은 허위정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한국의 입법 및 규제 관련 동향과 과제

현재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에 관련된 주요 법률에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형법｣ 등이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의 
방지 및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약 43건에 달
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선거·성폭력 범죄·국가정보화·교육 등과 관련한 것이
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으로는 총 3건이며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 ｢가짜뉴스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개정 법률안은 ｢방송법｣ 3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건,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3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건(대안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건, ｢전기통신기본법｣ 1건, ｢국
가정보화 기본법｣ 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건(대안 포함),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공직선거법｣ 6건, ｢초ㆍ중등교육법｣ 1
건, ｢형법｣ 2건이다(김여라 2020, 2).

한편 제21대 국회(2021년 9월29일 기준)에서는 총 21건에 달하는 법률 제정 및 개
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으로는 총 2건이며 ｢미디어교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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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강효상 
의원 2018.5.9.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
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가짜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과 정보통신망
의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함

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개정 법률
안은 ｢공직선거법｣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건, ｢언
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건, ｢방송법｣ 1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1
건, ｢초ㆍ중등교육법｣ 1건이다(김여라 2021, 3-6).

1) 법률 제정안

(1)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
하며, 가짜뉴스 관련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
고자 한다.

[표 3-5]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2의 표 재구성.

(2)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
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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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박광온 
의원 2018.4.5.

∙“가짜정보”를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 보도 등을 통
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 지역ㆍ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로 정의함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야 하고,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가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
도록 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
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가짜정보의 유통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유은혜 
의원 2018.5.17.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
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
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
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함

21
대
국
회

권인숙 
의원 2021.7.14.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총
리 소속(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말한다)의 미디어교육위원회
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3-6]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3의 표 재구성.

(3)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별력 있는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
조하며 미디어교육 추진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표 3-7]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1, 6 & 2020, 3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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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김명연 
의원 2016.7.6.

∙선거기간 미디어의 허위논평ㆍ보도 금지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일
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유승희 
의원 2016.8.12.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
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
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ㆍ전송물에 대한 삭제ㆍ취급 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박주민 
의원 2016.9.19.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 규
정을 삭제함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표 3-8]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1
대
국
회

정필모 
의원 2020.8.24.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
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출처: 김여라 2021, 3의 표 재구성.

2) 법률 개정안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금지, 허위보도 금지 등의 규정으로는 제
82조의4, 제96조, 제110조 등이 있고, 이 중 제110조의 규정이 일반적인 ‘허위사실 공
표 금지’ 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11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선거와 관련하여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
정을 명시하고 있다. 

[표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

장제원 
의원 2017.3.3.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
ㆍ파괴ㆍ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함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현장에
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
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함

주호영 
의원 2017.4.2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를 유포하여서는 안 됨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정보
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 받은 사항이 가짜뉴스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통보해야 하고, 요청받은 자는 가짜
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함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金成泰 
의원 2018.4.23.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
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1
대
국
회

이병훈 
의원 2021.3.2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게시판의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에게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
장하면서도 익명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제8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출처: 김여라 2021, 5  & 2020, 10-11의 표 재구성.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기존 법률안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앞의 [표 3-9]에 요약하였
다. 핵심적인 법 개정 및 규제취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 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는 안,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안,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를 가능하게 
하는 안,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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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김관영 
의원 2017.4.11.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됨

∙거짓 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법을 위반한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호영 
의원 2017.4.25.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
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거짓 정보에 대하
여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
당 정보가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명해야 함

∙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
용의 정보를 유통한자, 고의로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호영 
의원 2017.5.30.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
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
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함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함

이은권 
의원 2017.7.26.

∙이용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
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함

∙거짓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제44조의2~제44조의3,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
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임시조
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여라 2021, 2). 

[표 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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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함

송희경 
의원 2017.8.4.

∙“가짜뉴스”를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
뉴스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함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시
켜서는 안 됨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장우 
의원 2017.9.1.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함

∙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
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성태
의원 2018.4.23.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정 게시글을 작
성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법을 위반하여 특정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 또는 이를 교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완수 
의원 2018.4.25.

∙이용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
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강효상 
의원 2018.5.9.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

∙이용자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
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
해야 하며, 가짜뉴스의 유통 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짜뉴스의 경우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취해야 함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행명령 및 영
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음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성태 2018.7.30. ∙누구든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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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짜뉴스)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작을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
을 개발ㆍ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김세연 
의원 2018.7.3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하여야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대출 
의원 2019.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
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이종걸 
의원 2019.12.19.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
악, 합성 영상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과학기
술정보
방송통
신위원

장

2020.5.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
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1
대
국
회

정필모 
의원 2020.6.22.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
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
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 제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14호, 제44
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 제6호의2)

윤영찬 
의원 2020.7.22.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
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제44조의11 신설).

허은아 
의원 2020.12.31.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

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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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

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11, 
제70조, 제72조 및 제74조)

*출처: 김여라 2021, 3-5  & 2020, 5-7의 표 재구성.

위의 [표 3-10]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 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
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
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3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
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김여라 2020, 5). 

21대 국회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가짜뉴스 유포자
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및 가짜뉴스 책임자 지정 등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정보나 가
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의 정의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조서연 2021, 1). 

(3)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
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정정보도, 반
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이 있다(제14조~제17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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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주호영 
의원 2017.4.25.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
에 대하여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함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
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송희경 
의원 2017.8.4.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 또
는 왜곡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함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강효상 
의원 2018.5.9.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

∙언론은 가짜뉴스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언
론사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선거기간에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함

21
대
국
회

정청래 
의원 2020.6.9.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
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
의2 신설)

박광온 
의원 2020.8.20.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 각 언론 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사 등이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
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ㆍ제9항 및 제34조제1항)

신현영 
의원 2020.7.31.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7호의2신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

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
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제17조의2 신설).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
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정청래 
의원 2020.8.7.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제1항, 제18조제7항,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제5호)

김원이 
의원 2020.12.1.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

[표 3-11]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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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방송 또는 게재하는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등)

최강욱 
의원 2021.2.4.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
고 상임위원을 두며(“언론위원회 명칭 및 소속ㆍ직제 변경”)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침해행위 구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
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며(“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
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구제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
려되도록 하며(“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정보도등이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정
정보도등 보도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오보방지”), 언론사 
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
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의원 2021.5.7.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사업자가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
화하고자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사업자 역시 동
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
터넷신문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
조의2제4항, 제17조의3 및 제34조제2항 신설)

박정 
의원 2021.6.9.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온ㆍ오프라인상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단순한 오보(誤報)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
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ㆍ조작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
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윤영찬 
의원 2021.6.22.

∙언론 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김용민 
의원 2021.6.23.

∙허위ㆍ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이러한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
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
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 2021.8.25.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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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광
위원장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

대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
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원 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되, 정정
보도를 청구 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보도의 시간
ㆍ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제15조제6항)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
스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
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 등을 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
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
도록 함(안 제30조의2)

*출처: 김여라 2021, 3-5  & 2020, 4-5의 표 재구성.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실적 주
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
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해
당 기사에 관하여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
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
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
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조서연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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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안호영 
의원 2017.6.20.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

하태경 
의원 2017.9.14.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

분석 및 비판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함

이원욱 
의원 2020.3.16. ∙방송 심의규정에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

한 사항을 포함시킴

21
대
국
회

정필모 
의원 2020.6.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박광온 
의원 2019.11.15.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구에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인증기구는 그 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함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언론진흥기금을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
다.

[표 3-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4의 표 재구성.

(5) 방송법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
한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과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 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1, 3 & 2020, 4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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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박광온 
의원 2019.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에 조작
된 방송통신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
구개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박인숙 
의원 2017.9.7.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
비하여 처벌을 강화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사용하여 허위로 조작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 팩트체
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조작 여부를 찾아
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
고 있다.

[표 3-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8의 표 재구성. 

(7)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함에 반해 이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약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정비하여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표 3-1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8의 표 재구성.

(8)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과 함께 정보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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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안호영 
의원 2017.5.3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
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하태경 
의원 2017.9.1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ㆍ해소 및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ㆍ비판을 위하여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인터넷 
중독예방ㆍ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
해ㆍ분석ㆍ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21
대
국
회

정필모 
의원 2020.6.2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
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41조제1항제5호).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손금주 
의원 2018.3.19.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등
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종걸 
의원 2019.10.31.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영상물을 다른 사
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ㆍ편집 또는 가공함으로써 영상물 등의 대상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 합성물ㆍ편집물ㆍ가공물 또는 복제
물을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사람은 

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
책에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1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1, 3 & 2020, 8의 표 재구성.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
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박대출 의원, 박광온 의원, 이
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고, 
대안은 3월 24일 공포되었다(김여라 2020, 9).

[표 3-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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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박광온 
의원 2019.11.15.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ㆍ편
집 또는 가공한 사람, 합성물ㆍ편집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ㆍ
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박대출 
의원 2019.11.29.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음향 ㆍ영상 제작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을 제작한 사람과 합성 또는 
편집한 음향 등에 대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사
법위원

장
2020.3.4.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신설함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천정배 
의원 2018.8.23.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
보가 유통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출처: 김여라 2020, 9의 표 재구성.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표 3-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10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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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박광온 
의원 2018.4.5.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
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
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21
대
국
회

박광온 
의원 2020.11.3.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
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
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국
회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
대
국
회

이찬열 
의원 2016.7.22.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
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함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함

유승희 
의원 2016.8.1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
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
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함

(11)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표 3-19]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1, 4 &　2020, 1１의 표 재구성.

(12) 형법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
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를 완화하고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 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김여라 2020, 1１의 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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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국회/제안의
원/제안일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대 국회
강효상 의원
(2018.5.9.)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ㆍ유
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
하며, 가짜뉴스 관련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20대 국회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

5. 소결 및 함의

최근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선거영역에서도 선거 캠페인을 비롯한 후보자 토
론회, 선거유세 등의 선거홍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후보
자와 관련된 이슈나 선거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는데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허위정보나 가
짜뉴스, 조작된 정보들도 상당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것이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앞선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폐해들을 막고자 언론, 포털, 통신사 등의 자정 
노력과 ‘팩트체킹’ 서비스 등 대안이 등장했지만, 가짜뉴스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의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019년 8월 한상혁 방송통신위
원장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으로 적극적인 규제 대상이며 유포자를 처벌하
는 한편 팩트체크 민간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손서영 2019).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짜뉴스를 효과적
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과 팩트체킹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민병기·김윤희 2018). 야
당인 국민의 힘(당시 새누리당)도 지난 2017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무차별
로 유포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
이스북상에서 운영하고 있다(홍수민 2017).

본 장에서는 허위정보나 조작된 정보, 가짜뉴스 등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발생될 여러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 및 규제 관련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
히, 제20대, 제21대 국회(2021년 9월29일 기준)의 법률 제정안 및 개정 법률안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제정안 5건, 개정안 49건 등 총 64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살펴
보았다. 아래의 [표3-21]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법률 제정안 요약, [표3-22] 한국의 허
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 요약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3-21]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법률 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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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2018.4.5.)

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
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
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자 
함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대 국회
유은혜의원

(2018.5.17.)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

기 위해 분별력 있는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교육이 중요
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디어교육 추진 체계 확립하고
자 함

21대 국회
권인숙 의원
(2021.7.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
정필모 의원
(2020.8.24.)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률안 국회/제안의원/제안일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김명연의원/2016.7.6.
20대/유승희의원/2016.8.12.
20대/박주민의원/2016.9.19.
20대/장제원의원/2017.3.3.
20대/주호영의원/2017.4.25.
20대/金成泰의원/2018.4.23.
21대/이병훈의원/2021.3.2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 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안, 가
짜뉴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안, 디지털 증거
자료 수거를 가능하게 하는 안,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으로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대/김관영의원/2017.4.11.
20대/주호영의원/2017.4.25.
20대/안호영의원/2017.5.30.
20대/이은권의원/2017.7.26.
20대/송희경의원/2017.8.4.
20대/이장우의원/2017.9.1.
20대/金成泰의원/2018.4.23.
20대/박완수의원/2018.4.25.
20대/강효상의원/2018.5.9.
20대/金成泰의원/2018.7.30.
20대/김세연의원/2018.7.30.
20대/박대출의원/2019.11.29.
20대/이종걸의원/2019.12.19.
20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장/2020.5.7.
21대/정필모의원/2020.6.22.
21대/윤영찬의원/2020.7.22.
21대/허은아의원/2020.12.31.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
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 정
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
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및 가짜뉴
스 책임자 지정 등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대/주호영의원/2017.4.25.
20대/송희경의원/2017.8.4.
20대/강효상의원/2018.5.9.
21대/정청래의원/2020.6.9.
21대/박광온의원/2020.8.20.
21대/신현영의원/2020.7.3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
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 동시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 또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표 3-22]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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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1대/정청래의원/2020.8.7.
21대/김원이의원/2020.12.1.
21대/최강욱의원/2021.2.4.
21대/김영호의원/2021.5.7.
21대/박 정의원/2021.6.9.

21대/윤영찬의원/2021.6.22.
21대/김용민의원/2021.6.23.
21대/문화체육관광위원장/20

21.8.25.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
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관하여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대/박광온의원/2019.11.15.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언론진흥
기금을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안호영의원/2017.6.20.
20대/하태경의원/2017.9.14.
20대/이원욱의원/2020.3.16.
21대/정필모의원/2020.6.22.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과 시청자미디어재
단에게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는 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박광온의원/2019.11.15.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사용
하여 허위로 조작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조작 여
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

전기통신기본
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박인숙의원/2017.9.7.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함에 반해 이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약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정비하여 
강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안호영의원/2017.5.30.
20대/하태경의원/2017.9.14.
20대/정필모의원/2020.6.22.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과 함께 정보의 올바른 이
해 ㆍ분석ㆍ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에 거짓 또는 왜
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손금주의원/2018.3.19.
21대/이종걸의원/2019.10.31.
21대/박광온의원/2019.11.15.
21대/박대출의원/2019.11.29.
21대/법제사법위원장/2020.3.

4.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
작ㆍ반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대/천정배의원/2018.8.2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로 인

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을 목적



- 63 -

법률안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박광온의원/2018.4.5.
21대/박광온의원/2020.11.3.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
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20대/이찬열의원/2016.7.22.
21대/유승희의원/2016.8.11.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
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
죄를 완화하고 모욕죄를 삭제하고자 함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사업자, 언론, 이용자, 시민, 정
부 등이 각자 실천해야할 내용에 대하여 제언했다.

허위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법률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오히려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
었던 허위정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0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여 가짜뉴스 유통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고, 가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거짓정보 삭제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 자율 기구를 지원
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
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선거 기간 온라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완화하고 모욕
죄를 삭제하고자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언론사 등이 오보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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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론의 오보 남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예컨대 정정보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적 규제를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
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통해 방송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나아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
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인터
넷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자가 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
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자 했다. 즉,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익명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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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연구 및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선거 허위정보 사례연구

1) 미국의 허위정보 사례연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방식이 주된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제
230조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이것은 직접 발신한 정보가 아닌 제3자
가 발신한 정보를 편집, 삭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
비스나 전자게시판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재된 명예훼손에 해
당하는 기사나 댓글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U나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나 댓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삭제하거
나 그렇지 않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겠다.

미국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이슈로 등장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연방의회에서 페이스북, 트
위터,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11
월까지 상원사법위원회 범죄·테러에 관한 소위원회와 상하원정보특별위원회에서 러시
아의 2016년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페이스북, 트
위터,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졌고, 외국의 조직적인 개입, 테러리
스트, 범죄자에 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
다. 연방의회는 이 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외국의 조직적인 개입과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8년 4월, 상원에서 상업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하원에서는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허위정보와 이용자데이터 부정이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가 참석하였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이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이용자에 의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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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관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2018년 9월, 연방상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이 개입하는 문
제를 주제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의 CEO와 트위터의 CEO가 증
인으로 출석하였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양대 기업의 CEO는 외국의 조직적인 선
거 간섭이나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규제가 진
행되었다. 2019년에 5월에는 연방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의원의 연설
을 합성·위조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전의 가짜뉴스와 달리 동영상이 합성·위조된 딥페이크(deep fake)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연방정부는 딥페이크에 대한 새로운 대책
을 마련하게 되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방지를 목적으로 딥페이크기
술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딥페이크 보고서법(Deepfake Report 
Act)이 2019년 10월 연방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1) 2016년 대선에서의 허위정보 유통

후보와 주류 미디어 모두가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선
거라고 일컬어지는 2016년 대선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받는 선거였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전파된 허위정보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수없이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후보자 선택에까지 그 파급력이 미치게 되었
다. 

2020년 퓨리서치(Pew Research)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4%는 유튜브를, 68%
는 페이스북을, 40%는 인스타그램을, 그리고 25%는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2021/1/12)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의 36%는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고, 23%는 유튜
브를 통해, 그리고 15%는 트위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3)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2021/01/12/news-use-across-social-media-platfor
ms-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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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91%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미디어 대신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어(Bergström & Belfrage 2018, 이향선 2018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
다.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들을 조사·발표하고 있는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 페이스북에서 가장 활발히 공유된 50개 가짜뉴스 
중 23개가 미국 정치에 관련된 뉴스였다. 버즈피드 뉴스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루
어진 총 2,150만회의 공유, 반응, 댓글 등의 페이스북 활동 중에 미국 정치 관련 가
짜뉴스와 관련한 활동이 1,060만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에
서 정치 관련 허위정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준다(Silverman 
2016-b).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에서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50만 번 이상 유
포한 126,000개의 루머에 대해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허위정보는 진실보다 더 빠
른 속도로, 더 깊이 유포되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
과, 리트윗 상위 1%의 허위정보는 1,000~100,000명의 유저들에게 유포되는데 반해, 
팩트뉴스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가짜뉴스
가 팩트뉴스보다 트위터에서 확산되는 속도도 6배가 빨랐다(Vosoughi et al. 2018). 

다른 한 조사는 2016년 대선 기간에 신뢰할 수 없고 의심스러운 소스로부터 유포
된 뉴스 기사들의 총량이 뉴욕타임즈 등 주류 언론에서 유포한 뉴스의 총량과 맞먹는
다는 결과를 내놓았다(Laser et al. 2017). 선거 전 5개월 간 트위터에서 유통된 약 
3천만 개의 뉴스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도 이 시기 트위터 뉴스 중 약 25%가 가짜뉴
스이거나 극도로 왜곡된 뉴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Bovet & Makse 2019). 

이 연구에 의하면, 트위터에서 전통적인 뉴스 유통자들은 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
인 반면, 가짜뉴스나 극단적으로 왜곡된 뉴스 유통자들은 거짓 프로필 계정이거나 없
어진 계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뉴스들 중에는 가짜인물과 계정으로 뉴스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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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성하는 봇(bot) 계정의 뉴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Bovet & Makse 2019). 2018년 중간선거 시기 롭햇연구소(Lobhat Labs)의 조
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마지막 주 현재, 트위터 상의 대화 60%가 봇으로 추정되
는 계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Applebaum, 2018/11/2, 이향선 2018에서 
재인용). 샤오 등의 연구는 트위터에서 봇 계정들이 메시지 초기에 허위정보를 재생
산·유통하여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Shao et al. 2017).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허위정보로 주목 받은 대표적인 봇 계정들에는 러시아에서 
생성된 계정이 다수 있다. 2016년 대선 기간 러시아에서 만들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 활동한 봇 계정은 약 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리크스가 해킹한 
이메일에 근거하여,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아동 성 착취와 관련이 있다
는 주장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까지 이르렀던 소위 ‘피자게이트 음모론’은 민주당의 이
메일을 해킹한 러시아 정보국(GRU)의 작업으로 시작되어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봇 계
정들에 의해 증폭된 후 극우 온라인 계정들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Georgacopoulos & Mores 2020). 

2016 미국 대선 시기 허위정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가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허
위정보들은 캠페인 전 기간에 파급력을 크게 가지기보다는 대선 막바지 3개월 사이에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즈피드 뉴스가 미국 대선 캠페인 마지막 3개월 동안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전
파된 20개 가짜뉴스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19개 주요 언론사의 20대 뉴스를 비교한 결과, 공유, 반응, 댓글 등 활동에
서 8,711,000회를 기록한 가짜뉴스들이 7,367,000회를 기록한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
보다 더 높은 페이스북 활동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Silverman 2016-a). 

버즈피드 뉴스가 분석한 19개 주요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 중에도 크게 주목을 받은 
뉴스들도 있었지만 이 뉴스들이 페이스북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대선이 아직 
많이 남은 2016년 초반의 일이다. 전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
은 횟수인 170만회의 참여를 이끌어 냈던 CBS의 뉴스는 2016년 2월의 뉴스였으며, 
220만의 참여를 보였던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 블로그의 트럼프 관련 기사 
역시 2016년 2월의 기사였다(Silverman 2016-a). 이 시기는 주요 허위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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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헤드라인 출처 페이스북 
참여자 수

1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날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Ending the Fed 960,000

2 위키리스크가 힐러리 클린턴이 IS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The Political Insider 789,000

3 끝났다: 클린턴이 ISIS에 보낸 이메일이 발견되
었고, 그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내용이다 Ending the Fed 754,000

4 그냥 법을 읽어 보라: 클린턴은 연방정부의 어
떤 일도 할 자격이 없다 Ending the Fed 701,000

5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을 수사하던 FBI 요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자살을 가장한 살인으로 
드러났다 

Denver Guardian 567,000

[표 4-1] 대선 3개월 전~대선 기간 페이스북에서 가장 참여가 많았던 가짜뉴스   

들이 등록되기도 전이었다. 반면, 허위정보 사이트들이 생산해 낸 거짓정보들이 페이
스북을 휩쓴 것은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다. 허위정보의 유통량이 대선을 앞두고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허위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예측하게 하는 요소이다. 

(2) 가짜뉴스의 당파성과 파급력

버즈피드 뉴스의 분석에 의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웹사이트는 단순히 허위정보
를 만들어 내는 웹사이트이거나 자신들이 진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극도로 당
파적인 사이트들이다. 우리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사
실은 바로 이렇게 가짜뉴스의 생산자들이 대부분 강한 당파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거짓정보를 생산해내는 당파적 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 친트럼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Gunther et al. 2018). 

버즈피드 뉴스가 선정한 20대 주요 가짜뉴스 중 3개를 제외한 17개 뉴스가 친트럼
프, 반클린턴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파급력이 컸던 가짜
뉴스 5개는 모두 클린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들이었다. 한 조사에 의
하면, 대선 기간 친클린턴 가짜뉴스는 41건에 페이스북 공유 횟수가 760만 회였던 반
면, 친트럼프 가짜뉴스는 115건에 공유 횟수는 3,03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cott & Gentzkow 2017).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었던 5대 가짜뉴스와 주
요 언론사의 5대 뉴스 내용을 비교하면 가짜뉴스가 어느 정도로 당파적인지, 거짓 정
보의 악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이 노출
되고 참여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출처:  Silverman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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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헤드라인 출처 페이스북 
참여자 수

1
트럼프의 부패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
다. 그런데 왜 클린턴이 부패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가?

Washington Post 849,000

2 사람들이 왜 클린턴을 싫어하는지 모르는 
척 하지 마라 Huffington Post 623,000

3 멜라니아 트럼프가 레즈비언 주제로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다 New York Post 531,000

4
포드사가 트럼프의 말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있을 것이
다

CNN 407,000

5 나는 CIA를 운영해 왔다. 이제 나는 힐러
리 클린턴을 지지한다 New York Times 373,000

[표 4-2] 대선 3개월 전~대선 기간 페이스북에서 
가장 참여가 많았던 주요 언론사 뉴스

*출처:  Silverman 2016-a.

위의 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이트는 친트럼프-반클린턴 사이트로서 5대 가짜뉴스
에 3개 스토리를 올린 엔딩 더 페드(Ending the Fed)이다. 10대 가짜뉴스로 확대하
면 이 사이트에서 올린 뉴스 중 4개가 이 10대 가짜뉴스에 속한다. 위 표에 나온 3개 
뉴스 외에 FBI 수장이 클린턴 재단으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았다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10대 가짜뉴스에 속하는 이 네 가지 가짜뉴스에 대해 대선 전 3개
월 동안 약 2,953,000회의 참여(공유, 호응, 댓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딩 
더 페드(Ending the Fed)는 2016년 3월에 등록된 신생 웹사이트이지만 가짜뉴스 4
개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보다 더 많은 페이스북 참여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4대 선거 관련 뉴스에 대한 페이스북 참여 횟수는 2,774,000회였다
(Silverman 2016-a).   

트위터에서도 가짜뉴스나 극도로 왜곡된 뉴스사이트는 주로 친트럼프적 사이트와 
동일한 범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가짜뉴스가 트위터에서 유포되는 방식
은 전통적인 언론사의 뉴스가 유포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유통 사이트들을 가짜뉴스 및 이념적 위치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언론사의 뉴스들은 주로 중도적이거나 약간 진보적인 성격을 띄며 클
린턴 지지자들의 트위터 활동에 영향을 미친 데 반해서,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행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또, 전통적인 언론사의 뉴스 유통 
네트워크에 비해 가짜뉴스나 극보수 사이트의 뉴스 유통 네트워크가 훨씬 집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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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정치적 입장이 동질적이며 훨씬 더 많은 리트윗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Bovet & Makse 2019). 

요컨대, 가짜뉴스는 주로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보이며 극도로 양극화된 대선 상황
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 또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뉴스로 만
들어져 유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친트럼프적 성향의 가짜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내에서의 응집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선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일본의 허위정보 사례연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개
념은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
으로 일본에서 허위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치·선거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
라 재난정보, 건강 관련 정보, 의료 관련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도성을 가진 허위정보와 거짓 정보(단순히 잘못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한편 
허위정보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뉴스형식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근
거불명의 정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다(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

所 2019).

일본에서도 2016년 12월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다. 2016년 6월에 실시된 영국의 국민투표에서도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적지 않다. 2017년 5월에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도 마크롱 
후보자가 조세 도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가 일본에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6년 독일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민자에 대
한 테러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외신 보도는 일본
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 가짜뉴스는 대체로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① 홍수, 지진 발생과 같은 재난 시에 나타나는 가짜뉴스
② 선거 기간에 등장하는 가짜뉴스
③ 큐레이션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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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짜뉴스는 선거 기간보다는 재난 발생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미국 및 유럽과 다르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점차 많아지
면서 일본에서도 가짜뉴스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짜뉴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아베 수상이 코로나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민당 여성 국회의원의 생일파

티에 참석하였다는 기사
② 아베 수상이 인터넷 방송 생방송 출연 당시, 해당 인터넷 방송국이 아베 수상에

게 비판적인 댓글을 대량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다는 기사
③ 아베 수상은 역대 수상 중에서 처음으로 이오시마(硫黄島)를 방문하였다는 기사
④ 아베 수상이 일본의 평균 맞벌이 부부의 수입과 관련하여 남편은 50만 엔 부인

은 25만 엔이라고 발표한 기사
⑤ 2018년 일본에서 실시된 오키나와 도지사 선거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제공에 

반대하는 가짜뉴스가 다량으로 확산된 사례 그리고 오키나와 출신 아이돌 가수 
아무로 나미에씨(安室奈美恵)가 다마키(玉城)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 또한 
다마키(玉城) 후보자가 도지사에 출마하기 이전 시장 재임 당시 급식비를 인상하
였다는 가짜뉴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1,993억 엔 국고지출금을 거부하였
다는 가짜뉴스(琉球新報 2019.01.01)

⑥ 2021년 10월 중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자동개표기 제조회사의 임원이 아베 수상
이라는 보도기사

일본에서 가짜뉴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쟁점이 된 것이 사례 ⑥이다. 이 가짜뉴스
는 2021년 10월 3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사용되는  회사 무사시(ムサ
シ)의 대주주가 아베 전 수상이며, 그래서 이 회사의 자동개표기가 이번 선
거에서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사이다. 이 회사의 자동개표기가 사용되
면, 자민당에게 유리한 자동개표가 진행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31일 선거일까지 100만 건 이상 열람된 것으로 알려졌다(每日新聞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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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8년 오키나와 도지사선거의 가짜뉴스 사례

3) EU의 허위정보 사례연구 : 영국·독일·프랑스

(1) 영국

영국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는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인 케임브
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정보 유통에 개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영국의 가디언(Guardian)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0월에 케임브리지 애널리
티카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계정의 정보를 사용해서 미국 상
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를 위해 일했다. 이후 계속되는 추적보도에서 케임브리
지 애널리티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클린턴을 반대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유포하였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2018년 3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전 직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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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서면서 가디언과 옵저버, 채널4 및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동시다발로 냈고 페이스북은 주가의 폭락을 맞이하였다. 케임브리지 애
널리티카의 데이터 무단 공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수집한 데
이터는 미국 대선 뿐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함께 폭로되었다.

이 스캔들의 여파가 커지자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는 CNN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페이스북 정책을 변경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저커버그
는 이후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외국의 선거 개
입 및 편파적 발언에 활용되었던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고 사과하였다. 페
이스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이 작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유럽연합 일반 데이
터 보호 규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2018년 7월,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페이스북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영국 사회와 의회
에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를 제공하였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더불어,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
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의 가짜뉴스 문제는 영국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의문과 논
란을 증폭시켰다. EU 분담금과 이민자 수용 쿼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던 당시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짜뉴스들이 주류 언론에 게
재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었다(전훈 외 2019; infacts.org). 

- (영국에) 시리아 난민이 밀려오고 있다. 터키가 곧 EU 회원국이 된다. 
- EU에 퍼주고 있는 3억 5000만 파운드(약 5224억 원)를 영국 무상 의료에 쓰겠    
  다. 
- 코빈, 브렉시트 비용으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920억 파운드를 EU에 납부할 의사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민자 자녀 70만 명을 교육시키는 데 연 32억 파운드(약 4조7천억 원)가 든      

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한 허위정보 문제에서 영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
던 또 하나의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한 러시아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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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었다. 영국 언론들이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15만여 개가 국민투표 
당시 영어로 유럽연합을 비난하고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게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고 보도하면서 영국 의회의 정보안보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였다(한겨레  
2017/11/16). 이 위원회가 2019년 3월 작성한 후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공개한 러
시아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가 영국을 서방국가 중 가장 우선적인 첩보활동 목표로 
삼고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에 관한 증
거를 수집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트위터에서 봇과 트롤(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계정 또는 메시지) 활용은 러시아가 브렉시트에 영향력을 행사하
려고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20/7/22).

미국 대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의 문제는 그 
영향력이 국내의 정치사회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정
치와 사회를 좌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지적된
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2017년 보궐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생성,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트위터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 사람이 아닌 봇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훈 외 2019). 2017년 6월에 런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John McCain) 의원이 런던테러에 직접적으
로 연관되었다는 허위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기도 하였다. 당시 영국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총리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테러 계획 행위나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과격한 주장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기업들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강상원 2019).

2019년 영국 총선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허위정보가 난무한 가운데 치러졌다. 
총선 기간 온라인에는 정체를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조작된 동영상, 의문스
러운 사이트, 해외세력의 개입 정황 등이 난무했다. 이들 중에는 정체가 모호한 집단
이나 러시아에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들도 있었지만, 온라인상의 많은 허위정
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임이 드러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집권 보수당은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브렉시트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이 브렉시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작된 동영상을 유포한 후 사과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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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립적인 팩트체크 계정인 것처럼 트위터 계정을 조작했다가 트위터로부터 경고
를 받기도 하였다. 노동당도 불분명한 문건을 인용해 보수당이 브렉시트 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국민건강서비스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에 이 문건
은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공작과 관계된 문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슬림의 흉기
난동 사건이 보수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허위정보가 노동당 지지자
들의 페이스북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언론사를 사칭한 계정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들도 수없이 유포되었다(New York Times 2019/12/10).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영국에서는 온라인 유해물과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더불어, 2017년 발생한 14세 소녀 몰리 러셀이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의 허위정보의 영향으로 자살한 사건과 그 사건 이후 인스타그램에 관련 이미지
와 게시물들이 연속적으로 게시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유발하는 
온라인 피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영국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확대되었
다. 

(2) 독일의 헤이트 스피치 사례

독일에서는 이민자 관련 혐오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
된 ‘헤이트 스피치’(인종·성에 대한 혐오 발언)를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이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들은 혐오 발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
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해 문제 발언의 삭제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는 문제 발언을 24시간 내 삭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최근 이민자 관련 헤이트 
스피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독일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선 독일에서 
적용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상 곧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최근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이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급증했다. 특히 파리 테러 이후 공포감이 커지면서 혐
오 표현의 수위가 보다 심각해졌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극우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동조자를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열고 난민촌 앞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인종과 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각해지면서 독일 의회는 혐오발언,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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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불법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제거하지 않은 업체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테러리스트 공격에 연이어 당하고 있으며 그 저변
에 폭력적인 콘텐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됐다는 사실이 작용했던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독일 총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총선 캠페인기간 동안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인공수정 딸이라는 가짜뉴스와 판데
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오스트리아 대통령 당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확산되었다. 또한 13살의 소녀가 베를린에서 난민들에게 성폭력을 당했
다는 가짜뉴스도 확산되었다(황금비 2016).  

(3) 프랑스 마크롱 후보 캠프 이메일 인터넷 유출 사건

프랑스 대선 캠페인 당시 마크롱 후보 캠프 이메일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가 이번에는 목표물을 프랑스 대선
으로 돌렸다는 기사들이 유포되었다. 미국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유리한 
극우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다. 프랑스 매체 르 누벨 옵
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한 마크롱 
후보가 스푸트니크(Sputnik)와 러시아 투데이(RT)와 같은 러시아 선전 매체들의 공격
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을 하루 앞두고는 마크롱 후보 캠프 이메일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의 배후 세력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의 신(新)나치 극우파이거나 이들이 
러시아 후원 해킹조직과 합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 전문매체 EU옵서버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보도와 사이버 보
안 전문가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미국 신나치 세력이 이 해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는 기사를 잇달아 실었다. 

르몽드는 이메일 유출 사건인 이른바 '마크롱리크스'와 마크롱이 탈세 목적의 역외
계좌를 갖고 있다는 가짜뉴스의 배후에 "미국 신나치의 그림자가 있다"며 이 두 사건 
모두 미국에서 지휘됐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르몽드는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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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와 해킹된 이메일들의 유통 경로가 미국 극우파의 사이트들이며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이메일 인터넷 공개를 사전에 예고하는 암시의 글들을 올린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미국 극우파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림 4-2] 르몽드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기사 제목과 도입부

            
           *출처: 르몽드 홈페이지. 

한편,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국 대선 기간에 클린턴후보자 캠프의 이메
일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는 클린턴의 이메일 속에 
마크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러시아 매체인 이즈베스티야(Известия, 
Izvestiya)에 밝혔다. 힐러리가 월가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힐러리와 연관된 마크롱도 
월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도식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
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관련 자료는 마크롱의 저녁 만찬 초대장뿐이다. 2015년 8월 
27일 이 메일은 마크롱만이 아니라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당시 총리와 스웨덴 
금융장관, 네덜란드 부총리, 이탈리아 외교장관 등 유럽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
하는 만찬에 힐러리 클린턴을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2.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가짜뉴스에 유권자들이 정말
로 속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즈피드 뉴스는 약 75%의 미국 유권자가 가짜뉴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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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속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유가브(YouGOV)와 이코노미스트(Econom
ist)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피자게이트 음모론’에 대해 클린턴 지지자의 17%가,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의 46%가 이 거짓 정보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선거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짐작케 하고 있다(Silverman 2016-b).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 학계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엄청난 양의 가짜뉴
스들이 유통되었지만 그것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스탠퍼드대의 게스(Guess)와 그 동료들은 2016년 대선
을 앞둔 기간 동안 미국인의 약 10%만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접근했을 뿐이고, 더구
나 친트럼프적인 성향이 대부분인 가짜뉴스 환경에서 이에 접근하는 10%의 유권자도 
이미 매우 보수화되어 있는 유권자들이라 가짜뉴스가 그들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Kurtzleben 2018). 

설문 조사결과와 3개월간 유통된 주요 가짜뉴스, 웹브라우징 데이터 등을 분석한 
얼콧과 겐츠코우(Allcott and Gentzkow) 또한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이 접하는 소
스는 아직도 TV이며 유권자의 14%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뉴스미디
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 유권자들은 가짜뉴스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고, 또 그 뉴스를 진짜라고 믿는 비율도 8% 정도로 적었
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의 약 17.2%와 공화당 지지자의 약 14.7%가 이
념적으로 편향된 뉴스 기사들을 믿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들은 사
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대선 결과를 
바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Allcott and Gentzkow 2017).    

하지만, 이 연구들은 실제 가짜뉴스가 개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즉, 실제 선거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한 연구들은 아니다. 
유권자 개인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한 연구는 군터 등(Gunther et al. 
2018)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유권자, 특히 2012
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을 조사한 이 연구는 가짜뉴스의 
영향과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군터 등에 의하면, 2016년 대선의 가짜뉴스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
향을 미쳤다. 특히 2012년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
쳤는데, 무엇보다도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경합 주에서 트럼프 승리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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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2012년 오바마 투표자 중 2016년 클린턴지지 비율

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보면, 그 영향력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군터 등 연구자들은 유권자 설문 조사에서 설문 문항에 대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3개의 가짜뉴스를 포함시켜 질문하였다. 그 3개 가짜뉴스
는 첫째, ‘힐러리 클린턴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나쁘다’, 둘째, ‘클린
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 ISIS에 무기 판매 결정에 찬성 했다’, 그리고 셋째, ‘프란치스
코 교황이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이다.

설문 조사 참여자 중 2012년에 오바마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이 가짜뉴스들을 진
짜라고 믿는 비율은 각각 12%, 20%, 8%였다. 세 가지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응답자 
중에 2012년에 오바마를 지지하고 2016년에는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율은 89%에 이
르고 있었던 반면, 3개 중 하나가 진짜라고 믿는 응답자 중 2012년 오바마와 2016년 
클린턴을 모두 지지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1%, 그리고 2개 혹은 3개 모두 진짜라고 
믿는 사람 중에 2012년에 오바마를 지지하고 2016년에는 클린턴을 지지하는 유권자
는 17%에 불과했다. 최소한 한 개 이상 진짜라고 믿는 사람 중 약 45%만이 클린턴
을 지지한 것이다. 물론 이 비율은 순전히 가짜뉴스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젠더, 인종, 교육수준, 정당일체감, 이념,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을 함께 통제했을 때도 2012년 오바마 투표자들이 2016년에는 클린턴을 지
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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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짜뉴스 이외 고려되었던 여러 요인이 오바마 투표자들이 클린턴을 지
지하지 않게 할 확률은 총 38%로 집계된 데 비해, 가짜뉴스 단일 요인이 오바마 투
표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확률은 14%로 나타나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이는 후보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
를 분석에 포함해도 2012년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2016년에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믿을 때 3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경합 주였던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클린턴
이 트럼프에게 단 78,000표 차이로 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16년과 같은 경쟁적
인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차이는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Gunther et al. 2018). 

가짜뉴스가 선거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미국의 가짜뉴스
에 대한 법적, 자율적 규제를 비롯한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정말로 선거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도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진영의 선거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케임브
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불법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럼프 
후보자의 승리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데이터는 주 단위의 선거인
단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결과를 좌우한 주는 스윙 스테이트로 알려진 소
수의 지역이다. 실제 선거결과를 보면 11개 주에서 득표율이 5% 미만 6개 주에서는 
득표율이 2%로 나타났다. 특히 미시건주, 뉴햄프셔주에서는 0.2%~0.3% 차이로 당락
이 결정되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소수 격전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 2018). 불법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가짜뉴스를 활
용한 이러한 선거 전략이 트럼프의 당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일 전 3개월간, 페이스북 상
에서 주요 미디어가 보도한 선거 뉴스보다도 허위정보가 ‘좋아요’ 및 공유 횟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에서 허위 선거 기사의 상위 20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대통령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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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영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영국에서 허위정보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 분석, 2016년 영국의 EU 이탈 국민투표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 분석 등 개별 선거를 사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속도나 범위와 관련된 분석도 존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진실에 기반한 
뉴스는 1,000명 이상에게 확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가짜뉴스의 경우 100,000명
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6개의 팩트체크 기관에서 제공하는 팩트뉴스와 가짜뉴스
를 비교한 이 연구에서 가짜뉴스는 팩트뉴스에 비해 확산력 측면에서 보면 100배, 확
산 속도에서는 20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치 관련 가짜뉴스는 다른 분야의 가짜
뉴스보다 확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Vosoughi et al. 2018). 

결국, 선거와 같이 특정한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나 이벤트에 있어서 팩트뉴스가 확
산되기 전에 허위정보가 빨리 확산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선거와 같이 일정이 정해진 정치적 이벤트에서는 계획적으로 허위정보를 확
산 시키는 경우 확산 속도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팩트체크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항 수단이 될 수 없다. 팩트체크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보완수단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6년 6월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허위정보는 영향력을 행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허위정보는 브렉시트 찬성파가 주로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前嶋 2018).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이탈찬성파의 선거홍보를 담당한 회
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이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 타겟팅 기술을 활용하여 이탈
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
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마이
크로 타겟팅 대상자를 설정하고 특정한 정보나 정치 광고를 발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미, 정치적 성향에 기반하여 정치 광고를 발신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 정책에 투표하거나 기부금을 보내는 등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참여로 이
어졌다(前嶋 2018). 

이렇게 전략적 허위정보가 유포·확산되었던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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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가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영국의 국민투표에서는 이탈찬성파가 근소한 차이로 이탈반대파를 누르고 승리하였
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브렉시트 찬성을 유도하는 정치 광고를 담당하였으며 
이것은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에 디지털 선거 전략이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은 5%~7%로 추산된다. 당시 선거결과는 이탈찬성파가 52% 이탈반대파는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5%~7%는 사실상 국민투표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
로 큰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伏見 2018).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디지털 선거 전략에는 허위정보 확산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투표에서 특히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허위정보가 확산된 결과 선거결과에도 영향
을 주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대표적인 허위정보는 이탈 찬성을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의 파라지(Nigel Farage) 당수가 “EU 
지원금이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뉴스가 확산되었다. 이 뉴스
는 국민투표 종료 이후 허위정보로 판명되었다. 파라지 당수 자신도 수치가 허위정보
였음을 인정하였다. 실제 영국의 EU 지원금은 매주 1억 수천만 파운드로 확인되었다. 
이 뉴스가 허위정보로 판명된 이후 트위터에서는 허위정보를 믿고 투표하였다는 트윗
이 급증하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이탈찬성자의 7%가 자신의 투표에 대해 후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産經뉴스 2016).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기간에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되었다. 
영국방송협회(BBC)는 리얼리티 체크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
하였다. 방송국 채널4는 팩트체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정치가의 발언을 팩트체크
하고 그 결과를 뉴스 시간에 보도하였다(小林 2017). 그러나 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
에서는 팩트체크 결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6년 영국
의 국민투표에서는 팩트체크 효과는 불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
위정보가 확산되어 투표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2017년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KPF) 미디어연구센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자 1,092명을 대상
으로 팩트체크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팩트체크 기사를 접해본 사람의 88%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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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했다”는 응답은 
43%였다.

2017년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TV(51.1%)를 가장 많
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40.3%)이다. 종합편성 채널
(39.4%)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 유권자들의 팩트체크 미디어 이용 패턴을 보면, 기존 미
디어인 TV, 종합편성 채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낮았다. 그리고 팩트체크 미디어 이용 비율은 가짜뉴스 수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
았다. 결국, 유권자들은 팩트체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이용자는 자신이 수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림 4-4］한국 유권자의 팩트체크 미디어 

*출처: 한국정치학회 여론조사 2017.

2017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 발신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2016년 가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탄핵에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보수진영 단체가 
주로 담당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탄핵을 계기로 생성된 탄핵찬성-탄핵반대, 여당-야
당, 진보-보수, 젊은층-고령자, 태극기 집회 참석자-촛불시위참석자 등으로 정치권, 미
디어, 유권자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 존재한다. 진보-보수진영은 자기 진영의 지지자
를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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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12년과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정치학회 여론조사 2017.

[그림 4-6] 2017년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출처: KBS 2017년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2017.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투표율을 보면, 젊은 층과 6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세는 3.7%p, 20대 전반 6.0%p, 20대 후
반 9.2%p, 30대 전반 6.6%p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60대는 3.2%p, 70대 이상에서도 
1.0%p 투표율이 증가하였다. 2017년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그림 4-6])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 정당에서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의 집단은 보수정당을, 
20~40대의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였으며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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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2017년 대선이 탄핵찬성-탄핵반대, 여당-야당, 진보-보수, 젊은층-고
령자, 태극기집회 참석자-촛불시위 참석자 간 정치적 대립으로 전개되었고, 젊은 층-고
령자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
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2017년 대선에
서 지지자 동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에 관한 지지도 조사를 보면 연령별로 30대는 31% 
지지하지 않음, 59%의 지지를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은 오직 27%만이 지지를 보이고 
지지하는 비율의 3배 이상인 61%가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념성향 별
로는 진보의 79%가 지지를 보이지만, 보수는 2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적 이념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7] 대통령 국정지지도

*출처: 한국갤럽(Korea Gallup) 데일리 오피니언 대통령지지도 조사 2019.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주요한 이슈였다. 여기에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화로 인한 미디어 채널의 다변화는 기존의 이념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적 노출 가능성은 증가하
여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정보를 취하기보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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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가짜뉴스를 통해 온-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집단극화 현상을 더욱 자극해 양극화 혹은 유권자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구조를 살펴보면 지인들끼리, 또 자신과 뜻을 같이하
는 사람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작성 및 유포하는 경우가 많
았다. 스마트폰 메시지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을 통한 쪽지 및 소위 ‘지라
시’ 형태의 ‘퍼나르기’ 유통이 활발하였다.

한국은 2017년 대선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짜뉴스의 영
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투표정당에 있어서 세대 간 극명한 차이와 대
선 이후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에 따른 양당 지지세력의 내부 결속도가 높아졌다는 사실
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일본에서 허위정보가 미치는 영향력

일본 국제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는 2020년 9월 일본인 5,991명을 대
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들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29%에 불과하였다. 가짜뉴스를 접촉한 미디어는 TV가 84.1%, 인터
넷뉴스 6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가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접하는 비율도 36.2%로 나타났다(国際大学グロ－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

ン・センター 2021).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 가짜뉴스는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1.7%가 하나 이상의 가짜뉴스에 노출되었으며 
10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하여 응답
자의 35% 정도가 팩트체크 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정치 관련 가짜뉴스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더불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허위정보를 구별하
지 못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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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접한 이후, 팩트체크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사
람들은 정치적 이념이 중도이거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이 진보나 보수로 편향된 사람일수록 팩트체크 결과를 수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国際大学グロ－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センター 
2021).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팩트체크 결과는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그 결과 허위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킨 이유는 정치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느껴
서”(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国際大学グロ－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センタ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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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외국의 입법 및 규제 동향 분석

1. 허위정보 관련 입법 동향 분석

1) 미국의 허위정보 관련 입법 동향

(1)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간 긴장

대선이 끝난 후, 미국사회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
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허위정보는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인 만큼 적절히 대처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느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강조되는 미국
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
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규제
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거의 예외 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인 위상을 알 수 있
다. 허위정보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절대적인 권리의 범주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규
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 또한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소위 ‘빼앗긴 용맹법(Stolen Valor Act)’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미국 법원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빼
앗긴 용맹법은 2005년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군복을 입고 이라크전 참전용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가짜 전쟁영웅들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참전으로 국가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연방 경범죄로 규정하고,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
은 보다 강화된 처벌로 규정한 법이다. 

2012년의 판결은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알
바레즈(Xavier Alvarez)라는 인물에 대한 최종심으로, 미 대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
을 파기하고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표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활발하고 열린 견해의 표현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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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거짓말이 명예훼손이나 
사기 또는 여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허위성만으로 처벌
하기는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헌법재판소 뉴스레터 2013/11/1). 이는 거짓말의 위
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엄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거짓말이 실질적 이득을 취
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아닌 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향선 2018).

이러한 판결은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법원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6 대 3(다수의견 4, 별개의견 2, 반대의견 3)으로 결정이 난 알바레즈 
사건에서 이 의견에 반대를 표명한 3명의 반대의견은 알바레즈의 거짓말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짓
말은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선례들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별개의견을 내고 다수의견에 동의한 2인은 거짓말은 가치 있는 기여를 하기 
힘들고 정부는 그러한 거짓말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대한 규제가 표현 관련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비례성을 상실하여 표현 관련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는 ‘중간심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법의 목적 달성 
정도에 비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가해지는 피해가 불균형적으로 크기 때
문에 중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헌법재판소 뉴스레터 2013/11/1).

이 중간심사에 대한 주장은 허위정보가 실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나 범
죄행위가 아니더라도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피해와 
균형을 이루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에 관련하여 주목할 또 하나의 사례는 허위
방송에 대한 금지결정이다. 1992년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
(대중의 건강과 안전, 공권력 집행기관의 업무수행,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관
의 업무수행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실질적인 해)를 실질적으로 야기한 허위정보나, 
그러한 공익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또 그 정보가 허위
임을 인지하고도 방송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이향선 2009). 

이 두 사례에서 볼 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음에도 불



- 91 -

구하고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익의 침해라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선거 기간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심대한 공익의 침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의 유지에 큰 해악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유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짜뉴스의 유포로 인
해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가 피해를 보는 경우, 즉 가짜뉴스가 실제로 유권자의 투
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의 결과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가짜뉴스
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하겠다. 

(2) 5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한편,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만들
기도 한다.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1996)」 제230조는 제3
자 콘텐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표
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
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자나 화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온라인 중개인들은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규제 대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
는 자율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허위정보와 증오 및 혐오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1년 6월 미국 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4곳의 글로벌 플랫폼을 겨냥한 5개 독점 규제 법안을 발의
하였다. 이 패키지 법안의 이름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의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의장은 성명서에서 “기술 독점기업은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
지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
고, 노동자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우리의 의제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독점기업이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밝혔다(이
지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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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규제 적용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순매
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사용자가 최소 
5,000만 명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비즈니스 사용자 10만 명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
냥했다고 볼 수 있다(이지현 2021).

5개 법안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지현 2021). 

①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외에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용역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 이해상충 행위로 규정(예: 아마존, 애플)
-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보유 지분을 25% 

미만으로 제한
- 규정 위반 시 미 법무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 분할 또는 해당 

사업부 강제 매각 가능  

②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 인수하려는 플랫폼과 자사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경우에는 인수 가능

③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에 특혜를 제공

하거나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금을 부과, 소송 제기 시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 부과 가능

④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방거래위원회가 설정하는 표준에 따
른 데이터 이동성 보장 의무와 상호호환성 보장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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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외의 목
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 활용, 공유 불가

-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금을 부과, 소송 제기 시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 부과 가능

⑤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ing Act)
-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합병에 대해 

신청 수수료 인상

하원에서 발의된 이 5개 법안은 4대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
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를 표명하였다. 반면, 그간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찬반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경쟁과정을 거쳐 시장 지
배력을 구축한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미 규제로 인해 기
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2) 일본의 허위정보 관련 입법동향 

(1) 일본의 팩트체크 대응방안 

일본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GoHoo」가 설립되었다. 2017년 
6월에는 팩트체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FactCheck Initiative Japan(FIJ)」를 설립
하였다. 

FIJ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언어처리 기술
을 응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정보에 대하여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고 미디어에 제공하고 있다(河野康輝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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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인터넷 미디어의 대응방안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정보에 대응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협회(JIMA)가 설립되었다. JIMA에는 뉴스미디어나 
콘텐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미디어가 참여하고 있다. JIMA는 윤리강령을 
책정하고 발신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매체별로 자율
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일본의 허위정보 대응원칙 

① 자율규제 원칙 
일본에서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규제, 자율규제 그리고 양쪽을 병행하

는 대응방안, 관련 업계별 행동 규범책정, 개별회사별로 자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허위정보 삭제의무
를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湯淺墾道 2019).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으로써 우선 플랫폼사업자나 
민간부문의 관계자에게 자율적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를 존중하고 대응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정
보 삭제, 개별 콘텐츠 내용의 판단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지극히 신중한 입장이다(総務省 2019). 

만약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정보의 확산 문제
에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명성 확보나 설명책임 확보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동규범 및 대응상황 관련 보고, 공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
토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자율 규제를 원칙으
로 하지만 자율 규제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정도의 관여를 검토하
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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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 구축도 일본의 중요한 대응방안 중에 하나이
다. 허위정보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서비스가 가지는 고유한 특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배경, 이용자의 IT리터러시, 미디어 환경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허위정보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서 다면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湯淺墾道 2018). 다면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산학협력, 관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소통시스템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정부, 전문가, 
이용자 등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실태파악, 관계 기관의 조치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게 된다.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에서는 팩트체크 기관,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사
업자,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 또는 정부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정부
는 포럼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総務省 2019). 

②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설명책임 확보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인 대응방안은 허위정보를 생성, 확산하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기준 설정은 각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개별 콘텐츠의 내용판단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과도한 삭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삭제나 부당한 계정 삭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성 및 설명 책임이 확보되어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기능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의 대응방안 투명성 및 설명책임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ⅰ) 정보의 성격 및 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공개
(ⅱ) 정보 및 개정 삭제 결과 공표
(ⅲ) 대응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공개 
(ⅳ) 대응방안의 효과 및 허위정보의 유통 상황을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
(ⅴ)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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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투명성 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
다. 외국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영어로 투명성 리포트를 작성, 공개하고 있지만 일
본어로도 작성 및 공개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이다. 총무성은 허위정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또
는 재해발생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유언비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25일 발표된 일본의 허위정보 대책 방안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総務省 2019). 

(ⅰ) 자율규제원칙
(ⅱ) 허위정보 실태조사
(ⅲ) 관련 당사자의 협력 체제 구축 
(ⅳ)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투명성 설명책임 확보
(ⅴ) 팩트체크 추진 
(vi) 정보리터러시 교육 강화
(ⅶ) 연구 활동 지원
(ⅷ) 정보발신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ⅸ) 국제적 협력 중시

일본의 총무성은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EU의 대응을 모델로 삼아 
자율규제를 중시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허위정보로 판명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팩트체크는 허위정보를 방지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에서 
팩트체크 단체는 2014년 48개에서 2019년 160개로 증가하였다(楊井 2019). 이는 팩
트체크를 활성화시켜 허위정보를 도태시키려는 전략이다. 주무관청인 총무성은 팩트
체크 방법으로 허위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팩트체크와 국가가 지정한 제
3자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허위정보 대책은 방지 방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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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가짜뉴스를 구
별하는 교재나 기준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
상으로 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林香里 2017).

한편 고령자층에서 젊은 층보다 허위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존재한
다(Bornstein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EU의 허위정보 관련 입법동향

EU에서도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을 계기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어 
왔다. EU의 기본적인 입장은 민간의 플랫폼 사업자와 대화를 중시하면서 행동규범 
책정과 같은 자발적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2018년 4월 EU는 자문을 위
해서 구성한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처할 문제」와 「정책적 방침 
제시」를 위한 정책문서(The Communication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를 작성, 공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법
으로서 ①투명성 향상, ②정보의 다양성 촉진, ③정보의 신뢰성 향상, ④ 포괄적 해결
책 마련 등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는 플랫폼 
사업자, 광고사업자, 광고주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책정을 요청하였다. 이 행동
규범은 정치광고의 투명성, 허위계정 삭제, 팩트체크 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①높은 투명성, 신뢰성, 설명능력을 
겸비한 온라인 환경 구축, ②안전하고 견고한 선거 프로세스, ③교육과 미디어 리터러
시 강화, ④민주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질 높은 저널리즘 유지를 위한 지원, ⑤전
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짜뉴스의 위협에 대한 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2018년 9월, EU 위원회는 5분류, 15가지로 구성된 「행동규범」을 책정, 발표하였
다. 책정 이후, 2018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모질라
(Mozilla)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와 광고 관련 8개 단체가 새롭게 책정된 「행동규
범」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행동규범」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책정, 공포하였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하고도 「행동규범」에 동의하는 서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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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2019년 5월, EU 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EU 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페
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대하여 「행동규범」 관련 진행 상황을 제출받았다. 이후, EU
위원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리포트를 매월 발
행하였다. 2019년 6월에는 EU 의회선거가 종료된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3사
가 실시한 대책에 대해서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성과, 그리고 EU 의회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교훈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EU 의회선거 성과 리포트에서는 “페이스
북, 트위터, 구글이 진행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은 선거에서 성과를 만들었지만 
허위정보가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평가하였다. 2019년 11월, EU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2020년 초까지 행동규범에 따른 대응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
다. 행동규범에 따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의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규제적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U에서는 EU위원회가 책정한 행동규범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대응방
안 마련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계, 협력하
는 방식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중시되었다. 예를 들면, 2019년 6월,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가이드라
인(DSM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저의 공정성, 투명성 촉진을 위한 규칙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민원처
리,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영국

① 영국 의회 보고서의 허위정보 규제방안과 입법 논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2017년 보궐선거, 그리고 2019년 총선 등 일련의 과

정에서 허위정보의 확산과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면서 영국에서도 허위
정보의 개념 정의와 규제 및 통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7
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의회 중간보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아젠다 집단에서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가치에 중요한 위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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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 관련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하원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
회(DCMS, Dep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s) 위원장 다미안 콜린스
(Damian Collins)는 “한 번의 접속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
한 도구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 및 잘못된 정보가 유
통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강상원 2019). 의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 관련 광고 등에 ‘디지털 식별코드'의 의무화
  (ⅱ) 디지털 상황을 반영한 관련 선거법의 개정
  (ⅲ) 선거법 위반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ⅳ) 온라인 선거자금 지출에 대한 상세한 보고체계 마련
  (ⅴ) 불법적 온라인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진정 기능 확보
  (vi) 국외로부터의 온라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개입 능력 확보
  (ⅶ)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세금을 신설
  (ⅷ) 윤리적 의무 조항을 담은 디지털 헌장 및 포괄적 규정의 마련

영국 의회 보고서는 또한 ‘가짜뉴스’라는 말이 오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정
보’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허위정보는 “정치적･개인적･경제적
인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오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한 
정보”(영국의회 보고서, 김재선 2020 재인용)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의회의 제안과 더불어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기존의 명예훼
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 먼저, 선거운동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는 「디지털날
인의무화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이다. 이는 기존의 전자서명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
용하여 허위정보를 식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구체
적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정치 광고에 대한 식별 코드 부여와 
인증 및 출처 표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헌장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도입되지
는 않고 있으며, 현재 선거운동에 한하여 온라인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로 그 범
위가 축소되어 논의되고 있다(김재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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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유해물 백서와 온라인안전법
영국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2021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에 

있는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영국정부가 온라인
상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온라인 유해물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유해물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

2017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된 콘텐츠로 인해 14세 소녀가 자살한 사건 이
후 온라인상의 괴롭힘, 차별, 집단따돌림, 폭력적 표현 및 허위정보의 유통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법안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특정 정보에 자주 노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특정 유해 
콘텐츠를 더욱 빈번히 노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김재선 2020).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를 담당하는 부처(DCMS)
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유해물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영국정부가 인터넷의 안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
으로, 2019년 7월까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온라인 유해물 백서에서 영국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규제를 넘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집행, 감시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표방한다. 

이 백서에서 영국정부는 규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해가 되는 온라인 콘텐츠나 활동: 개인, 특히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나 활동,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콘텐츠나 활동, 그리고 권리, 책임, 통합을 위한 기회들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콘텐츠나 활동

- 이러한 콘텐츠나 활동을 허락하는 기업: 소설미디어 플랫폼, 파일 호스팅 사이트, 
공공포럼, 메시지 서비스 기업, 서치 엔진 등

- 사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감시 미적용

영국정부가 온라인 유해물 백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① 주의의무(duty of care)
법을 신설하여 기업에게 사용자들의 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콘텐츠나 활동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과, ②이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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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감시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있다. 

온라인 유해물 백서가 제안하는 독립규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성격을 가진다
(Digital Action 2019). 

- 집행권: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 경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불이행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집행의 권한을 가짐

-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규칙(codes of practice)을 책정함   
- 불법적 유해성과 관련하여 실행규칙 위반이 있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함
- 기업들로부터 매년 유해 콘텐츠 및 알고리즘 영향에 대한 투명성보고서를 수령함
- 혁신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특별 주의를 기울일 법적 의무가 있음
- 독립적인 기관들이 사용자들의 필요를 옹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강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음
- 업계의 수수료, 요금, 부담금 등으로 자금이 조달됨(중기적 계획)
- 온라인에서의 진실과 정확성을 감시하는 책임은 없음    
-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독려해야 함 

더불어, 온라인 유해물 백서는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것
과 정부가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백서가 발표된 후 한동안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표되지 않다가 20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DCMS부는 온라인 유해성 방지 및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인 「온라
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내놓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에서 가짜뉴스 및 허
위정보에 대한 대책은 아동 및 청소년을 온라인상의 위법,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과 함께 규제가 논의되어 왔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
는 성범죄, 따돌림, 포르노 영상 등과 같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미래세대가 인터넷의 혜택
을 만끽하면서도 피해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보호조치라고 인식된다.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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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기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
디어,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담당하는 기업에게 민원처리부서의 신설, 투명성 
리포트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게 주의의무를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집행권한도 부여하였다, 새롭게 설치된 규제기관은 
의회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규제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의회는 또한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규제기관은 플랫
폼 사업자, 온라인 기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 프로파간다 등 기업에게 주의의무
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작성, 제시한다. 또 대상 기업에 대한 감독 및 대책 마련,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영국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온라인안전법」의 주무부처를 정보통신청(Ofcom)으로 
발표하였다(Business Journal 2020/12/15). 정보통신청에 따르면, 「온라인안전법」에 따
라서 아동학대, 테러리스트 관련, 자살 방조 등 위법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해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800만 영국 파운드
(한화 약 288억 6천만 원)의 벌금 또는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을 벌
금으로 부과한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청(Ofcom)은 이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
해서는 영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접속을 차단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유저의 접
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권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을 차단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서비스
에 영국인이 VPN 사용으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
이다.

영국정부에 따르면, 「온라인안전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일정 
이상의 연간 수익을 가진 기업이 분담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청(Ofcom)이 담당하는 업
무 중에서 「온라인안전법」에 관련된 운영비는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운영비용으로 소요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
황이다. 따라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확정되고 있지 
않다.

「온라인안전법」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규칙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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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구글과 같이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
자,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턴트 메시징 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대상이 될 것이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와 같은 P2P 서비스, 온라인 포럼, 포르
노사이트 등도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이나 서비스가 사용자
가 암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강력하게 암호화된 위법적인 콘텐츠 거래를 기업이 감시하지 못했다면, 기업에게 페
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규제는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성 가능한 계정으로 
이용하는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즉, 온라인상에서 개인 
또는 공공에게 타자와 교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모두가 대상인 
것이다.

「온라인안전법」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동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정해진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기업은 ‘카테고리1’ 그룹으로 분류한다. 
카테고리1 그룹은 최대의 온라인 회원 수를 가지며, 리스크도 높은 플랫폼 사업자가 포
함된다. 또한 카테고리1 그룹은 성인에게도 신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카테고리1 그룹은 어떠한 
종류의〝합법적이지만 유해한〞콘텐츠가 플랫폼 상에서 허용되고 있는지를 이용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투명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게는 온라인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온라인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은 이용자 누구나가 간단하게 유해한 
콘텐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
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의 적용 대상
은 영국 기업의 3% 미만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카테고리1’ 
이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2’ 그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규제만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를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은 뉴스 사
이트의 기사나 이에 대한 댓글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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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안전법」에서는 플랫폼 회사의 CEO 또는 이에 준하는 고위직에 대한 형
사처벌도 포함될 예정이다. 형사처벌 조항은 추후에 추가적인 법 개정을 국회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영국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내용을 성
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행사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
보통신청(Ofcom)이 요구하는 정보 요구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고 적시적소에 적절하
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공권력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안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청은 이 새로운 규제법 도입은 지금까지 영
국에서 진행된 가장 포괄적인 접근이며 온라인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적 기준을 
설정하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온라인안전법」 도입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유저를 보
호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플랫
폼 사업자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설명책임을 적
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안전법」은 중소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은 전혀 주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온라인안전법」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준수해야만 하는 새롭고 강력한 
룰을 설정하여 현대의 첨단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가치를 모두가 향유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프리티 파텔(Priti Patel)
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러한 사회적 가치나 목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청(Ofcom)의 멜라니 도스 (Melanie Dawes)는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은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영국 국민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80% 
이상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안전법」은 사용자에게 미칠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신장에 기여하는 온라인 미
디어의 장점을 새롭게 이해하고, 동시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새
로운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아동기구(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와 같은 비정부기구는 “아동 학대 및 착취 자료를 식별하는 문제에서 메신저 
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문과방송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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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규제 체제

「온라인안전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이다. 정부가 온라인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또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
이다. 온라인유해물재단(Online Harms Foundation)의 애덤 해들리(Adam Hadley) 재
단 본부장은 “기술 기업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이 콘텐
츠 제거에 집중하게 해 불법이 아닌 콘텐츠까지 제거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신문과 방송 2021/1/12).

또한, 「온라인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
에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크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만 하면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김재선 2020). 더불어 음모론자들이 지하 플랫폼들로 내
몰리게 돼 이들의 견해를 쉽게 감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신문과 방송 2021/1/12)

한편, 경제 단체, 기업, 투자자, 법률 전문가 등도 「온라인안전법」에 대한 비판을 가
하고 있다. 비판의 이유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사회적으로 지나
치게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 등 소규모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축시
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영국 정부는 2021년 4
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이 소수의 기업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
쟁시장청(CMA)에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DMU)을 신설하여 이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다.

DMU는 디지털 마켓에서 권력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경쟁적 마켓이 형성되도록 개
입할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DMU는 경쟁과 혁신을 증진할 의무, 규제 및 조사, 강
제와 제재를 통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의무,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간 균형을 바로 잡을 의무 등을 지니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 DMU를 통해 소위 “테크 
거인(tech giants)”라고 불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결정을 유예하거나 막거나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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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21년 7월에는 “디지털 마켓의 새로운 친경쟁 제체(A new pro-competitio
n regime for digital markets)”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체제
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체제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체제를 제안한 디지털 경쟁 전문가 위원회(Digital Competition Expert Panel)는 디지
털 마켓에 대한 합병과 반독점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시장청(CMA), Ofcom, 정보위원회(ICO) 등이 함께 디지털 마켓 테스크포스(Digital 
Markets Taskforc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마켓 유닛(DMU)이 법제화
되지는 않은 채 시작되었던 반면, 이 새로운 체제는 법제화를 통해 공식적 기구로 출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DMU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가 더해질 새로운 규제 체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edSmi
th 2021/7/27).

(2) 독일

① 법률의 목적 및 경위
독일에서도 가짜뉴스 문제가 정치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규제 법률이 만들어졌다. 201

7년 9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법집행 강화를 위한 법률(Netwerkdurchsetz
ungsgesetz vom 1. September 2017(BGBI. IS. 3352: 이하 NetzDG법))」이 공포 되
었고, 2017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2017년 NetzDG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터넷상의 위법정보에 대하여 프로바이더 
사업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포함)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자율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헤이트 스피치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NetzDG법이 제정되었
다. NetzDG법에서는 인터넷공간에서 위법한 콘텐츠 대책마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사업자에게 위법 콘텐츠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 또한 민원에 대응한 보
고서 작성, 보고서의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독일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나 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되었다. NetzDG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
우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에서 NetzDG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자. NetzDG법은 정보제공 플
랫폼이 매개하는 위법정보에 관한 법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과 과거의 자율 규제를 
벗어나 위법정보에 대한 대책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플랫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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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통신사업자, 검색사업자 등 정보 유통의 매개자(intermediary)는 인터넷상의 정
보 유통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법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신
속한 대응이 가능한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통 매개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과하
면 경영에 과도한 부화가 걸리고 정보의 유통사업 전개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개자가 위법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일
정 조건 하에서 면책특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표시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3년 법률 제 
137호)」,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면책특권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독일에서도 과거 「텔레미디어법
(Telemedia)」 제 10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정보를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등 조치를 
요구하여 왔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존하는 매개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새롭게 NetzDG법이 제정된 이유는 인터넷상에
서 확산되는 헤이트 스피치와 기타 범죄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서이다. 헤이트 
스피치 및 기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민주주의 사
회의 평화적 공존이 위협받게 된다. 2015년 9월 독일연방정부는 인터넷 관련 단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제기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
서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대응방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진행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facebook, twitter, 
youtube)상에서 유포되는 헤이트 스피치 삭제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유튜브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민중소란죄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90%가 삭제되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의 39%, 트위터에서는 1%만이 삭제되었다(jugendschutz.net 2017).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이 NetzDG법의 제정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제기된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제정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2016년 시
리아 난민 남성이 메르켈 총리와 촬영한 사진이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메르켈 총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남성이 테러사건의 범인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었는데  NetzDG법의 제정은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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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연방의회 선거 이
전에 여당이 연방 사법 소비자보호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7
년 3월 14일에 연방정부 초안이 공표되었고 4월 5일에 연방정부 법률안이 각의 결정
되었다. 연방정부는 신속한 법안 성립을 위하여 정부안과 연립여당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두 법안은 위원회 절충 거쳐 2017년 6월 30일 가결되었다. 수정법안
은 7월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하였고 9월 1일 연방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이후 9월 7
일 공표되었다. NetzDG법은 전체 6조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텔레미디어법
(telemedia) 개정안과 함께 2017년 10월 1일 시행을 규정하였다. 시행 후 경과기간
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② NetzDG법의 주요내용
NetzDG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정의 위법 정보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책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대상과 범위
-대상
NetzDG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국내의 이용등록자가 200만 명 이상인 일반 소

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이다. 음악에 한정된 사업자, 직업 속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특정 콘텐츠에 한정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책임지는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친 플랫폼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
조 제1항 및 제2항).

-위법 콘텐츠의 범위
NetzDG법에서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법 콘텐츠는 제1조 3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상 위법
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한 콘텐츠는 형법 제86a
조, 제89a조, 제91조, 제100a조, 제111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29b조까지, 제
130조,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제184조, 제184d조에 관련된 제184b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01a조, 제241조 또는 제269조의 구성여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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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고의무
NetzDG법에서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내용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대상자는 연간 10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이다(제2조 제1
항). 해당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독일어로 
작성하여 연방관보 및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해당기간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서에는 (ⅰ)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 내용 (ⅱ)민원제기 및 위법 콘텐츠의 
삭제에 관한 판단기준 (ⅲ)보고기간 중에 제기된 민원 수 (ⅳ)대응조직 및 인원에 대
한 훈련 시스템 (ⅴ)관련 업계단체의 가맹현황 (ⅵ)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에 상담한 건
수(ⅶ)삭제건수 (ⅷ)민원제기부터 삭제까지 소요된 시간 (ⅸ)민원인 및 이용자에 대한 
결과 통지 조치 등을 포함한다(제2조 2항).

⑤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책정의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민원제기 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 제공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절차를 책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3조). 또한 
과태료 규정에서는 지리적으로 독일 국내 거주자로 한정한다(제4조 제2항). 국외 이용
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⑥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실시할 내용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체 없이 민

원을 인지하고 해당 콘텐츠의 위법성 및 삭제 등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해
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다음으로 해당정보가 명확하게 위법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동항 제2호). 그 이외의 경우에도 위법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동항 제3호). 단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이 위법성
의 판단과 관계된 경우나 제3자 기관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삭제한 경우에는 민원인이나 삭제된 콘텐츠 발신자에게 결정사실 및 그 이유를 통지
해야 한다(동항 제5호). 또한 삭제조치가 취해진 콘텐츠를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10주 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동항 제4호). 

- 제3자 기관의 설치
이 조항은 과잉 삭제를 염려하는 독일 변호사 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국회 심의 단

계에서 새롭게 규정되었다. 위법 콘텐츠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제3자 기관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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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기관을 연방사법청이 인증하는 형식으로 설치·운영
한다(제3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3자 기관에게 삭제에 관련된 판단을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정한 삭제 기한(7일)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동
조 제1항 제3호b). 

⑦ 과태료
NetzDG법에서는 보고의무 및 민원처리 절차 책정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질

서 위반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유로이다. 
이 과태료는 질서위반법(BGBI. I S. 602) 제30조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2항). 단지 
민원처리 절차에서 보장해야할 사항이 부족하거나, 운영체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별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은 아니다. 2018년 3월에는 NetzDG법 과태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과태료의 원칙이나 사업자의 규모, 위반한 조항, 위반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규모는 a부터 d까지 분류된다. 분류기준은 등록이용
자 수를 기준으로 a. 2,000만 명 이상, b. 400만 명 이상 2000만 명 미만, c. 200만 
명 이상 400만 명 미만, d. 200만 명 미만이다. 위반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 및 결과
가 「극단적으로 중대」, 「매우 중대」, 「중대」, 「중간 정도」, 「경미」 5단계로 분류한다. 
특히 「매우 중대」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⑧ 국내의 민원창구 및 담당자 지정의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나 피해자에 대한 대응조치를 담당

할 책임 있는 사람을 독일 국내에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법의 집행상 매우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사법 
조치나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독일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책임자 또는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법한 콘텐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민사재판상 진행절차에 필요한 송달 수취인을 국내에 의무
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한편 형사 소추관청의 정보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창구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동조 제2항). 국내에 지정한 송달 수취인은 형사소추관청의 정보제공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달 수취인은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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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조 제8항).

NetzDG법과 관련하여 표현에 자유에 미치는 영향, 연방과 주 또는 EU와의 관계에
서 권한의 문제, 독일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NetzDG법시행 
이후에도 그 효과나 실시 체제에 대한 우려 및 개선의 여지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우려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콘텐츠 과잉 삭제에 대한 
부분이다. 과도한 과태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별 콘텐츠에 의거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우려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법한 콘텐츠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⑨ 법률의 구성 및 개요
- 제1조 적용범위
제1항 이 법률은 이용자가 임의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 공중에게 접근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상의 영리 플랫폼(소셜네트워크)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법 제
3조 제24항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중 전기 통신망을 경유한 신호의 전송을 
그 본질로 하는 자, 전기통신법 제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개
인 간 커뮤니케이션 또는 특정한 콘텐츠의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 소셜네트워크 제공자는 국내 이용자가 200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2조, 제3
조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제3항 위법한 콘텐츠는 형법 제86a조, 제89a조, 제91조, 제100a조, 제111조, 제
126조, 제129조부터 제129b조까지, 제130조,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제184조, 
제184d조에 관련된 제184b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01a조, 제241조 또는 제
269조의 구성여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 제2조 보고의무
제1항 연간 100건 이상의 민원처리 접수를 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당사 

플랫폼상의 위법한 콘텐츠와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독일어로 작성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작성, 연방관보 및 자사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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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공개해야 한다.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사의 홈
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는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직접 접속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제2항 보고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범죄행위 방지를 위
한 조치의 내용 ② 민원제기 및 위법 콘텐츠의 삭제에 관한 판단기준 ③ 보고기간 중
에 제기된 민원 수 ④ 대응조직 및 인원에 대한 훈련 시스템 ⑤ 관련 업계단체의 가
맹현황 ⑥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에 상담한 건 수 ⑦ 삭제건수 ⑧ 민원제기부터 삭제
까지 소요된 시간 ⑨ 민원인 및 이용자에 대한 결과 통지 조치 등을 포함한다(제2조 
2항).

- 제3조 위법콘텐츠의 민원처리
제1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위법콘텐츠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

항에서 규정하는 효과적이며 투명성이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
에게 위법콘텐츠에 대한 민원 제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직접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2항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
해야 한다. 

(1)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삭제 또는 접속
을 차단할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야 한다. 

(2) 명백하게 위법인 콘텐츠는 민원제기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해당 콘텐
츠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단지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형사소추관청과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모든 위법한 콘텐츠를 지체 없이 원칙적으로 민원제기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삭
제 또는 해당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단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일
이 경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a) 콘텐츠의 위법성에 관한 결정이 논쟁적이거나 특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조치 이전에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민원 제기로부터 7일 이내에 제6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3자 기관에 위법성의 결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4)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증거의 목적으로 저장하고 EU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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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1/EC, 2010/13/EU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10주간 저장한다. 
(5) 민원신청인 및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에 대한 통지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항 처리과정에서 민원 및 구제를 위해 취해진 조치는 EU가이드라인 
2000/31/EC, 2010/13/EU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확실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제4항 민원 처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경영자가 매월 검사를 통해서 감독해야 한

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반년마다 독일어로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한다.

제5항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는 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이 위탁한 기관에 의해 
감시된다. 

제6항 제3자 기관 인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심사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된 경우 
(2) 적절한 설비 및 7일 이내의 신속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
(3) 심사의 범위 및 절차 등 규칙이 있는 경우 
(4) 민원처리 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해당 기관이 적절한 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7항 제3자 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이 담당한다. 

제8항 제3자 기관의 인증조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
다. 

제9항 제4조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은 의무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4조 과태료 관련 규정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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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적절한, 불완전한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거나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가진 민원처리 담당부서, 이용자로부터 민원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부적절,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자

(3) 민원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책정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책정하지 아
니한 자

(4) 민원 처리를 감독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감독하고 있지 않는 자
(5) 조직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완하지 않은 자
(6) 연수 또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자
(7) 국내에 송달수취인 또는 국내의 민원창구 담당자는 지정하지 않은 자
(8) 송달수취인으로서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항 질서위반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 제1
항의 나머지 조항의 경우에는 5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서위반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 

제3항 질서위반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처벌가능하다. 

제4항 질서위반법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은 연방사법청이다. 

제5항 행정관청은 미삭제 또는 미차단의 콘텐츠가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법인 
것을 스스로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위법성에 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얻어야한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결정을 재판소가 행하는 경우 선결적 결정을 관할
한다. 선결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의견과 함께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구두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 제5조 국내의 송달수취인 
제1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서 송달 수취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2항 국내의 형사 소추 관청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국내의 수신 담당자를 지
정해야 한다. 해당 수신담당자는 48시간 이내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정보제공 요청
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응답에 대한 이유를 제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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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6조 경과규정
제1항 제2조에서 규정하는 보고는 2018년 상반기에 첫 번째 보고를 진행한다.

제2항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입한다.

⑩ NetzDG법 운영현황 
독일은 2018년부터 NetzDG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행 후 3년, 이상이 경과

하였다. 독일에서 NetzDG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책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
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한 규제
법이기 때문이다.

NetzDG법은 새롭게 무언가를 위법으로 정하고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형법에서 위
법으로 규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처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가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소
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게 위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
하도록 하는 법안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5년 난민우기 이후, 기존 법률로는 통제
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게 철저하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NetzDG법에서는 굴욕죄(형법 제 185조), 악평 유포죄(형법 제 186조), 부실방조죄
(형법 제 187조), 민중소동죄(형법 제 130조 1항, 2항)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이다. 독
일의 NetzDG법의 특징은 형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
고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단속하는 법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하는 콘텐
츠 이외의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있
다.

NetzDG법의 제정 과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삭제 가능성이다.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
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3년간 운영과정을 보면, 우려한 과도한 
삭제문제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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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트위터
(Twitter)

264.818
(11%)

256.462
(9%)

496.346
(9%)

843.527
(16%)

765.715
(16%)

811.469
(15%)

(유튜브)
Youtube

214.827
(27%)

250.957
(22%)

304.425
(23%)

277.478
(26%)

388.824
(23%)

323.792
(23%)

페이스북
(Facebook)

886
(25%)

500
(32%)

674
(35%)

3.807
(18%)

4.292
(31%)

4.211
(27%)

틱톡
(TikTok)

1.050
(5%)

141.830
(10%)

246.434
(11%)

[표 5-1] NetzDG법의 운영 현황    

*출처: Deutscher Bundestag, Antowrt 2021.

실제로 독일에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심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또는 제
3의 전문기관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삭제여부에 대한 심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
에 상의, 의뢰하여 결정한다. 법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한 결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내부에서 결정하고,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과 법률 전문
가들이 참가하는 심의형태로 결정한다. 제3자 기관은 2020년 3월에 설치되었다. 
FSM(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 v.) 이 정부
로부터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제3자 기관의 운영은 플랫폼사업자와 FSM이 독
립적인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FSM, Presse Partal 
2020).

독일에서 이 법 시행으로 과도한 삭제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대상 콘텐츠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고,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일 안에 판
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기일이 초과한 경우에도, 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법률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삭제 비율이 최대 35%에서 최소 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사업자의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삭제 요청이나 민원제기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
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 
요청이나 민원 신청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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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경우, 상세한 조건을 제시하고, 신청 처리에 대한 투명성
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허위정보나 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
로 이동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NetzDG법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
자의 자체 기준에 따른 감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
일뿐만 아니라 EU 전체 차원에서 규제를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이 2024년에 제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삭제 건수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압도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독일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이다. 또한 페이스북이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보다 숫자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페이스북 이용
자는 3,0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많지만 삭제 건수가 적은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콘텐츠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규정」을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자
체적 규정에 따라서 선행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페이스북의 삭제 건수가 적은 또 다른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이나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한 이유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트위터에는 삭제 요청 콘텐츠가 화면상에서 알기 쉽게 표시되고 있으나 페이스북은 
그렇지가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신청 화면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은 2019년 7월, 연방사법청으로부터 200만 유로에 해당하
는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Rudl, Wie Facebook 2021). 

삭제된 내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적으로 민중소동죄, 굴욕죄가 해당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20
년 전반기에는 트위터에 신청된 건수가 76만 5717건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은 민중소동죄(209,260건)이다. 페이스북의 신청도 4,292건 중에서 굴욕죄로 신청한 
건수가 2,330건, 민중소동죄 1,697건, 명예훼손 1,677 건으로 나타났다. 틱톡의 경우
도 굴욕죄에 해당하는 신청이 14만 1830건으로 나타났다(Pekel Modeationsber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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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종류 NetzDG법에 따른 삭제 건수 이용규약에 따른 삭제건수
프라이버시 침해 1.176 4.894
명예훼손·굴욕 957 18.330
부적절·위험한내용 86 12.376
포르노 관련 38 12.833
테러 및 위헌내용 161 3.070
헤이트 스피치·정치적 극단주의 986 28.211
폭력 62 7.634

2020).

[표5-2] 삭제 콘텐츠의 내용과 삭제 건수(Youtube)

*출처: Pekel Modeationsberichte 2020.

그리고 실제로 삭제된 콘텐츠의 종류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헤이트 스피치·
정치적 극단주의, 명예훼손·굴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2020
년 4월-6월에 1,140만 건, 7월-9월 787만 건, 10월-12월 932만 건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기 또는 오해를 불러올 콘텐츠는 2020년 4월-6월에 
28.3%, 7월-9월 25.5%, 10월-12월, 15.5% 나타났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코멘트
나 댓글 중에서 삭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댓글 삭제 
건수는 2020년 4월-6월에 21억 3,237만 건, 이 중에서 사기 또는 오해를 불러올 콘
텐츠는 52.8%로 나타났다. 7월-9월 11억 403만 건, 이 중에서 사기 또는 오해를 불
러올 콘텐츠 비율은 51.4%, 10월-12월에는 9억 620만 건, 이 중에서 사기 또는 오해
를 불러올 콘텐츠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18년 11월,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
로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2018-1201)」이 제정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을 추진한 배경에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선거과정에 다
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동성애자와의 불륜 의혹과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계
좌가 존재한다는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유포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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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주된 발신처로서 러시아계 미디어를 주목하였다. 

2019년 5월, EU 의회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2018년 
12월 22일,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특히, 선거기간 중에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확산 방지뿐
만 아니라 즉시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정비에 목적이 있다.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은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법률 제86-1067)」과 「선거법전」을 개정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은 전체 5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선거기간에 유포되는 허위정보이다. 이 법에서 선
거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권자 투표의 성실성을 해치는 
부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이나 비난 등이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통
해서 의도적이고, 인위적이며 또는 자동적으로, 대량으로 전파되는 정보”이다. 즉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이며, 대량으로 전달하려는 부정
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의 특징 중 하나는 새
로운 민사속결심리제도의 도입이다(법 제1장). 선거 기간 중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즉시 정지시키기 위한 민사소결심리제도가 도입되었
다. 새롭게 도입된 민사속결심리제도는 기존의 「선거법전」을 개정하는 형태로 마련되
었다. 민사속결심리제도는 본안수리재판관이 아니라 속결심리재판관이 당사자의 일방
적인 요구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출석 또는 호출 하에 즉시 처분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절차이다. 속결심리재판관은 절박한 손해
를 예방하고, 명백하게 예상되는 위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조치, 원
상회복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에서는 선거 기간은 선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회의원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달의 첫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부터 투표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경우, 후보자 등으로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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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면 재판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송신, 확산방지 조치
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선거의 진정성을 해치거나 부정확한, 또는 허위정보
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확산되는 
경우, 속결심리재판관은 확산을 행한 자에 대해서 확산 중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속결심리제도는 정당, 정치단체,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서 손해배상절차를 방
해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속결심리재판관은 이의신청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에 정지나 삭제를 판단해야한다. 재판관은 정보가 부정확한지 여부, 명백하게 허위적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선거의 진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
결한다. 

프랑스의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법률 제
86-1067)」을 개정하여 주로 오프라인 미디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확산 방
지 업무를 관장하는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회」4)의 새로운 임무와 권한(제2장)을 규정
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회」는 평의회가 관장하는 미디어의 서비스에 의해 
다른 사람의 인격존중, 자유,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청
소년의 보호, 국익의 보호, 국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채결하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공익방송 이외에 TV방송, 라디오 방송, IPTV 방송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
회」와 계약체결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허가권을 얻는 대신 평의회가 규정한 특정한 
의무를 수행한다.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회」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평의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간 예산이 
75,000유로 이상이며,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법인
의 경우, 현지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계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장). 프랑스 국내에서 접속자가 일정 수 이상인 플

4) 시청각미디어고등평의회는 1986년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는 형ㅌ로 1989년에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
다. 주요 업무는 ①전파관리와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②방송내용 심의, ③방송기관의 의무위반
에 대한 권고 및 제재, ④정부, 의회, 방송관계기관으로부터 자문과 관련된 조사, 의견 제시 등이다.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장, 국민의회의장이 지명하는 3인, 원로원의장이 지명하는 3명, 전체 7
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65세 미만으로 제한되며, 선출직이나 업무관련 기업에 직접, 간접적인 형
태로 겸무는 불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며 의장을 제외한 6명은 2년마다 2명씩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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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사업자는 선거기간 3개월 동안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②후원광고, 정치광고 등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 발신주체 
등 정보를 공개, ③허위정보를 대량으로 확산하는 허위 계정 대책, ④확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제공, ⑤미디어교육, 정보 교육 등 협력 의무 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실시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콘텐츠(정치광고)에 대해서는 후
원하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를 
홍보, 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데이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한 광고 계약금액이나 후원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금액을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대량으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허위 계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플
랫폼 사업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협상, 소통하는 법정대리인을 프랑스 국내에 두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조작에 관한 대책법」 도입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 법 성립 이
후, 상원의원들이 헌법평의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일부 규정에 대해
서는 조건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민주주의의 위협요
인으로 작용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속결심리제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재판관이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4) 기타 국가 입법 동향

(1) 싱가포르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OFMA)>

POFMA의 개요와 목적

싱가포르 법무부는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2019년 4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
A)」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2019년 5월 의회를 통과하여 그 해 10월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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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의 정보미디어개발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이 관할하는 이 법은 구체적인 실행법까지 만들어지면서 발효 직후부터 몇 가지 사례들
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2020년 총선에서 여러 사례에 적용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법에서는 허위진술(false statement)을 “그 진술 자체로, 또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에 있어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짓이거나 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풍자와 
패러디, 의견이나 비판은 이 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
제의 대상이 되는 진술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을 
비롯하여 사적 채팅 그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룹과 같은 폐쇄적인 온라인 그룹 
모두를 포함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다. 

POFMA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싱가포르에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이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소통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싱가포르에서 허위진술이 반복적으로 소통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금전적 지

원과 홍보를 비롯한 기타 지원을 억제하기 위함.
(ⅲ) 조직화된 거짓 행위와 기타 거짓 온라인 계정 및 봇의 악용을 탐지하고 통제하

며 막아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ⅳ)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만들어진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도록 독려하

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POFMA의 주요 내용

POFMA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내에서 소통되는 정보 및 진술’은 최종 사용
자가 싱가포르 내에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후 인터넷이나 MMS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로 유입된 정보도 규제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행위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 공익에 대한 위반은 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 of fact) 행위로 해석된다. 이 때 공익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싱가포르의 안전과 관련한 이익
- 공중 보건과 공공 재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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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관련한 이익
- 싱가포르 대선, 총선, 보궐선거 및 국민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방지    
- 집단 간 적대감, 증오, 원한의 조장 방지
- 정부와 부처 및 법률위원회의 의무와 기능 수행이나 권력행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

소 방지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자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짜 온라인 계정이나 봇 계정을 통해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할 때에
는 그 형량이 더 무거워져 개인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다.  

봇 계정을 직접 만들거나 변경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
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봇 계정을 직접 
만들거나 변경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6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 100만 달
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계정의 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
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그 허위정보가 공익을 해치는 정보인 경우 개인
은 6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
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는 인
터넷 중계 서비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 컴퓨팅 리소스 서
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POFMA는 소관부처의 장관이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 명령(Correction 
Direction)이나 삭제 명령(Stop Communication Direction)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계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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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Order)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소관부처는 특정 허위정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로서 사실상 모든 장관이 이러한 명령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명령, 삭
제명령, 또는 차단명령은 허위정보이거나 장관이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내려
질 수 있다. 계정 차단 명령의 경우에는 장관의 명령으로 정보미디어개발국(IMDA)에
서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정이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 

정정명령이나 삭제명령을 받은 경우 개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문이나 기타 
잡지에 정정통지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거나 허위라고 믿지 않는 경우에도, 정정명령이나 삭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명
령을 따라야 한다. 정부의 정정 또는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은 2만 달
러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50
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계정 및 사이트 차단 지시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 사업자는 일일 2만 달러 이하, 총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OFMA 적용 사례

POFMA가 적용된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관. 2019 2019/12/24). 

① Brad Bowyer 의원 게시물에 대한 정정 명령  
2019년 11월 13일, 야당인 진보싱가포르당(PSP) 소속 Brad Bowyer 의원이 자신

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Temasek과 싱가포르 투자청(GIC)의 투자 결정
에 정부가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Amaravati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었다
는 내용을 포스트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은 수백만 달러만 시 프로젝트에 투입
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허위라고 판명되었고, 재무부 장관은 이 게시물이 허위정보
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rad Bowyer 의원
은 정정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PSP는 “POFMA는 투명성과 독립성, 신
뢰성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기준 및 표준이 없이 뉴스에 대해 
장관이 허위라고 선언하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② Alex Tan의 게시물에 대한 정정 명령    
2019년 11월 23일, 호주 국적의 반정부 인사인 Alex Tan은 The States Tim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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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에서 국민행동당(PAP)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독교 커뮤니
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기독 우파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조작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되어 가짜뉴스를 만든 죄로 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었고, 내무부 장관이정정 명령을 내렸다. Alex Tan은 처음에 
자신이 더 이상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니며 현재 싱가포르에 살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자 하였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페이스북에게 이 게시물에 
대한 정정 통지를 게시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Tan이 따르지 않자, 싱가포르 정부
는 페이스북에 대해 싱가포르 사용자가 Tan의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
고, 페이스북은 이 명령에 따라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러한 계정 차단 
명령은 인터넷의 목소리와 관점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
하고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③ 정정 명령과 소송 사례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SDP)이 당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PMETS)의 채용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싱가포르 인력부
(MOM)는 SDP의 주장이 거짓이며 실제로는 2015년 이후 인원이 증가했다고 반박하
면서 정정 명령을 내렸다(2019년 12월 14일). SDP는 MOM에 어필을 했지만 거절당
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정정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 명
령의 취소를 거부하였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사례에서도 소송에서 정부가 승리하였다. The Online 
Citizen's(TOC)와 시민운동가 Kristen Han은 “싱가포르 감옥 간수들이 잔인한 방식
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라는 주장을 야후! 싱가포르에 게시하여 1월 22일 싱가포르 
내무부(MHA)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았다. MHA에 명령거부를 거절당한 후, TOC는 다
시 고등법원에 정정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법원에 의해 정정 명령 무효화가 거부당하였으나, SDP 사례에
서 법원은 온라인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 반
면, TOC 사례에서는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보 게시자 당사자에게 증명할 것
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④ 2020년 총선 관련
선거 기간이었던 2020년 7월은 POFMA가 가장 빈번히 적용되었던 달로,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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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건의 정정 명령이 내려졌다. 선거 기간 중 국립 싱가포르사회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ociety), Channel NewsAsia(CNA), The Online 
Citizen, New Naratif 등은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공공의료 전문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고용주들에게 자문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노동자들을 
검사를 받게 하면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어 결과적
으로 노동자들의 검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인력부
(MOM) 장관은 이 주장들이 거짓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POFMA에 대한 해외 비판과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

앞서 보았듯이, 싱가포르 정부가 여러 정치적 이슈 게시물에 대해 POFMA를 적용
하면서 이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 해외 언론들도 이 법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POFMA가 온라인에서의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고 싱가포르 정부에게 광범위한 검열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2019/12/2).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Brad Bowyer 의원의 정정 명령 사례와 
Alex Tan 사례를 통해 POFMA가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하였다(2019/12/7).    

이러한 해외 언론 기사와 비판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주미 싱가포르 대사와 주영 싱가포르 대사는 각각 기사에 대한 반박 서한을 발송하였
고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POFMA
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코노미스트에 보낸 반박 서한에서 싱가포
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인종ㆍ다종교 국가로서, 높은 개방성 수준을 감안 시 온라인 
허위정보에 더욱 취약하기에, POFMA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바, 자국
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타국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면서, 
POFMA가 적용된 사례들은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 이를 정정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싱가포르 정세 
2019/12/24).  

(2) 대만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2018년 9월, 일본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이 태풍으로 폐쇄되었을 때, 공항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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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만 여행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대만정부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허위정보 확산의 결과, 오사카 대만영
사관 외교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5
월,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재해방지구조법(災害防止救助法」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재해와 관련된 유언비어,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공공 또는 개인에게 손
해를 끼치는 경우, 최대 10년 징역,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 
등 중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5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농산품시장교역법, 식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안에서도 허위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3) 말레이시아의 대응

말레이시아에서는 2018년 4월, 「가짜뉴스 대책법(The Anti-Fake News Act)」이 
제정되었다. 「가짜뉴스 대책법」에서는 ‘가짜뉴스’나 ‘악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
하였기 때문에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에 따른 불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마하티르 정권 수립 이후, 「가짜뉴스 대책법」을 집행 정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8월,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9년 10월 동법의 폐지가 하원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국왕의 동의를 얻어서 「가짜뉴스 대책법」은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폐지되었다. 

2. 선거 허위정보 관련 규제 동향 분석 (입법 이외 자율규제)

1) 미국의 허위정보 관련 규제 동향

(1)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박과 대응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자나 
가짜뉴스 유포를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



- 128 -

인 대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를 시행하는 것
이다.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사회의 여론은 끊임없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응
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제한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부적절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만 면책해 주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통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
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김종현 2019).  

 
이러한 법적 규제의 압박 속에서 특히 2016년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

통되었던 페이스북은 2018년 3월 영국의 정보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대선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정보를 트럼프 캠프에 넘겼다는 사실
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가 창업 이후 최초로 미국 의회 청문
회에 출석하여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신문 전면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선거개입, 편파 발언을 막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막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시스템 악용에 대해 맞서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의회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압박
해 왔다. 대체로 민주당은 프라이버시 보호, 경쟁 증대, 외국의 작전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공화당은 플랫폼의 편파적 반 보수 성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
고 있다(이향선 2018).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압력에 직면하여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
업들을 중심으로 가짜 계정에 대해 실시간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34억 개의 허위 계정을 삭제했다(Romo and 
Held 2019). 아울러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을 통한 소수 민족 혐
오 발언이 원인이 되었다는 논쟁(BBC Trending 2018) 이후,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 
언어로 실시간 게시되는 타임라인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Facebook 
2018). 또한 테러 대응팀 인원도 확충하여 테러집단의 불법게시물을 대거 처리하였는
데 처리된 대부분의 게시물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체 인지하여 처리된 것임을 밝
히기도 하였다(Handley, Facebook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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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휴먼계정과 악성 봇 계정을 대량 제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
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피싱이나 디도스(DDos), 가짜뉴스 등 민주주의 원
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Microsoft 2019). 

더 나아가 2019년 9월부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MIT, UC버클
리 대학교 등 AI 학계와 산업계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에 페이스
북은 1,000만 미국 달러를 기부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 게시글 및 영상 데이터를 딥
러닝 기반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Facebook 2019). 동시에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팩트체크 플랫폼과 연계도 추진하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변경에도 나섰다. 2018년 
1월 19일,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가짜뉴스 대책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변경
을 발표하였다. 알고리즘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Silverman 2018). 하나
는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로컬 뉴스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 변경은 
일반 사용자의 페이지보다 로컬네트워크를 우선하는 방법으로 민감하고 쟁점이 되는 
기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 알고리즘 변경은 가짜뉴스
를 줄이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도에서 시도
되었다. 2018년 12월에도 페이스북은 미국의 400개 지방도시에서 로컬뉴스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한 다른 하나의 전략은 친구나 가족의 투고를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댓글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인들의 댓글을 우선함으로써 가짜뉴스를 예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2017년 10월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와 파트너십을 결성하
고 구글 서치와 구글 뉴스에 대한 정밀 팩트체크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교체하기 시
작하였다. 또 2018년에는 ‘AI 사용에 대한 구글의 원칙(AI at Google: our 
principles)’을 발표하였다(Google 2018). ‘AI 사용에 대한 구글의 원칙’의 주된 내용
은 사회적 효용과 보안, 개인정보 보호 협력, 학술적 협력, 편견 비조장 등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AI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구글은 고성능 가짜 오디오 검출기를 개
발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수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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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샘플 영상을 만들어 학계에서 무료로 합성 비디오 감지 방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Google 2019). 

2019년 구글은 저널리즘의 질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조직의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Google 
News Initiative(GNI)를 론칭하였다. GNI를 통해 혁신을 꾀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
이겠다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England 2019).

또한 2021년 3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온라인
에서의 극단주의와 허위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증언을 한 후에, 구글은 온라인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맞설 목적으로 
약 3,000만 달러의 기금을 유럽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심도 있
는 검토 결과 온라인에서 허위정보의 유포에 구글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얻으며 나
온 결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Defending Democracy Program」의 일환으로 브라우저 
‘Edge’의 모바일 버전에서 거짓정보를 구별하는 ‘News Guard’를 탑재하고 있다. 그
리고 2019년 5월에는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lection Guard’ 프로그램
과 ‘Microsoft 365 for Campaigns’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당과 후
보자를 상대로 제공되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미국 정부기관에서 서비스가 운영되
고 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사적 검열과 자율 규제

2016년 대선 이후 진행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삭제 
및 차단 노력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어 유포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드러나자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적 검열이 도를 넘는 것이라는 
우려와 질책도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페
이스북을 비롯한 플랫폼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사적 검열을 진행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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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체검열을 통해 계정을 폐쇄하
거나 해지했는데, 해지된 계정 중에는 오랜 활동으로 팔로워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계
정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선거나 정치 개입 목적의 해외 계정이 아니라 국
내 계정의 경우에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되었는데, 특히 삭제된 계정에 포함된 합법적 
정치활동가나 비영리단체의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위반한 페이스북의 규정이 무엇인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제기된 핵심적인 문제는 사적인 기업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페이스
북은 인위적으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
편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자체규정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Dwoskin & Romm 2018). 
트위터도 극우 성향 음모론자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린 후 비판에 직면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불만과 비판에 직면하여,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규제의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CEO 저커버그가 2018년 11월에 페이스북 감
독위원회(Oversight Board)를 설치하고 페이스북 콘텐츠의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그 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22일 발족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첫 회의에서 페이스북이 제기한 5개 조정
(계정 삭제) 안건 중에 4개 경우에 대해 번복을 결정하고 나머지 하나의 경우에 대해
서만 원안대로 진행하면서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결정을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0명 위원들은 18개국(이중 국적은 두 개 국가로 
계산) 출신으로서, 전직 수상,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트위터는 2020 미국 대선 및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나 논란
의 소지가 있는 트윗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라벨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Get the latest), 꾸준히 정보를 얻으세요(Stay informed), 잘못된 
정보입니다(Misleading) 등의 라벨과 함께 트위터는 트윗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정보
가 담긴 외부 사이트 링크나 트위터가 작성한 페이지 링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FE 
Online 2012/6/1). 또한 트위터는 국가계정이나 정부계정 또는 국가 연계 미디어 기
관 및 관련 편집자나 유명 언론인 계정에도 라벨을 달아 이 계정과 관련된 국가에 대
한 정보를 비롯해 해당 계정이 정부 대리인 또는 국가 연계 미디어 기관에 의해 운영
되는지 여부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 연계 미디어 기관의 경우, 트위터는 이러
한 라벨이 표시된 계정이나 트윗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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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Twitter).   

또한 2016년 11월에 구글은 의심되는 550개의 가짜뉴스 사이트들을 검토하여 거짓
으로 표시된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는 AdSense 프로그램의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 200개의 공표 웹사이트들을 영원히 금지시켰다(김창화 2018).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속적으로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2019년 11월에는 앱이 정부의 
공식 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출처와 그 앱이 정부와 맺고 있는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
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에는 대선과 관련하여 미디어 클립을 
조작하거나 허위 메시지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수천 개의 모바일 앱을 삭제했
다. 대선 이후 구글은 유튜브에서도 대선과 관련된 지나친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고 판단된 8천여 개의 채널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 후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이 난무하는데도 아무런 대응
도 하지 않았던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자 나온 대책이었다(Telford 
2020).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개선책은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또 다
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
이 사실이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법이나 정부의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칼을 쥐어주
고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규제 조치가 실질적으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권
의 압박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정 삭제가 면피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하기가 힘들다. 또 콘텐츠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 법적 규제가 어렵지만 가짜뉴스
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미
국에서 불붙고 있는 이유이다.

2) 영국의 허위정보 관련 자율 규제

(1) 정부의 허위정보 대응가이드라인 및 윤리기준 

영국 정부는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허위정보 대응캠페인을 진행하고,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Don’t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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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st)’라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안하고 있는 이용자 지침에는 온라인 활용 관련 교육 참가, 유해 
콘텐츠 게재 등 행위 멈추기, 긍정적 행위 지속 및 증진, 유해한 행위 감소 및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허위정보에 대한 저항력 증가, 
허위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확인을 위한 방법, 허위정보 유통 자제, 허위정보가 소속기
관에 영향을 줄 경우의 대응능력 강화 등을 제안한다. 또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림 5-1]과 같이 허위정보 인식, 빠른 경고를 위한 미디어 
모니터링 활용, 상황에 대한 판단, 영향에 대한 분석,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실시, 결
과 분석 등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5-1] 영국 정부의 허위정보 대응가이드

    *출처: RESIST: 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UK Government Communication 
Service).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허위정보 대응사이트인 Don’t Feed the Beast는 공동체가 
허위정보를 인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는 출
처(source), 제목(headline), 팩트 분석(analysis), 이미지나 영상의 사실관계 확인
(retouched), 문법의 오류나 오탈자 확인(error)이다. 

한편, 영국의 언론에 대한 독립규제기구인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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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는 영국 하원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DCMS) 위원회의 요구로 
언론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였다. 규약은 언론보도가 허위정
보와 구분되어야 하며, 허위정보와 언론보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뉴스가 효율적
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어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허위정보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IPSO가 주도하여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선 
2020).

(2)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2019년의 온라인 유해물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 이전 영국의 인터넷 규
제는 주로 민간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규제 기구이지만 영국 내무부,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법무부,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IWF는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목
적으로 하는 자율규제 단체로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신고를 접수 받고, 모
든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를 진행해 왔다. IWF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자료를 검토해 불법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한다. IWF는 신고된 콘텐
츠의 내용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국내 콘텐츠일 경우에는 영국 경찰, 해외 콘텐츠일 
경우 적절한 해외 법집행 기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IWF는 영국 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제거 대상으로 결정된 콘텐츠를 
서버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ISP가 IWF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영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URL의 경우 해당 URL이 
등록된 국가의 회원사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전학선 외 2020).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정보통신청
(Office of Communication, Ofcom)은 정부 위탁 규제기관으로 방송 통신 및 우편 산
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정부 위탁 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이 보장된다. 영국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원래 IWF와 같은 민간 자율규제기
구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
면서 Ofcom의 중요성과 권한이 커지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온라인안전법」의 주
무부처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는 등의 권한은 없지만 유저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단체인 ISPA(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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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SPA는 회원사를 대표해 규제 당국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며 규제 당국의 인터넷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전학선 외 2020).

(3)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2019년 영국 하원 보고서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
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
보를 인지하고도 이용 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입증책임 범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및 기금마련 방안, 해외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등이 논의되었다(김재선 2020).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의 
발생, 유통 및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영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검색습관, 인간관계, 주로 활
용하는 검색방법 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기술과 서비스만으
로도 허위정보의 발생, 유통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유해성을 판단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여전
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 페이스북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
하며 불복하였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재선 2020).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사업자에게 전
체 소득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도화하여 이
를 기금으로 형성하고 이 기금을 허위정보 단속 및 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세 제도로, 유럽
연합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정사업장이 유럽 내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OECE/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



- 136 -

업자에 세금부과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에서 디지털서비스세 제도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정보 문제가 심각해져감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체적
인 규정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성과 실효
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플랫폼 기업
의 자체검열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검열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크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적인 비즈니스 기관
에 일반인들이 소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삭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허위정보 규
제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율규제에 의존해 오던 영국은 보다 적극적인 법적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거의 마
친 상태이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개인에 대한 규제보
다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법안 역시 플랫폼 사업
자에게 허위정보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
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보의 유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허위정
보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겠지만, 허위로 판단된 정보에 대해 칼을 대기도 매우 어려
운 일일 것이다. 그 때문에 규제에 대한 압박이 강한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 때만 삭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무
엇보다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삭제 등 플랫폼 자체의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다는 비판은 기업의 자율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자율규제 사례는 보다 효과적인 공적인 규제가 필요
함을 함께 보여준다 하겠다.



- 137 -

Ⅵ. 선거 허위정보 대응방안 분석

1. 대응모델 평가: 법규제형, 자율규제형 평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법안 제정 시,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허위정보 범위의 명확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
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 허위정보에 대한 범위 설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
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인정되어 수정이 가해지기도 하였
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안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사태가 발
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허위정보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가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정부주도의 법규제형 모델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에서 일정 정도 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허위정보 규제법인 NetzDG법 시행 이후, 
일정 정도 효과가 확인되었다. 우선,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건수가 감
소하였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삭제 현상이 우려
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제 대상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가 감소한 대
신 규제 대상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러한 이동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 차원에서 규제를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이 2024년에 성립될 것이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의 법률적 대응의 효용성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허위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부정적 영향의 심화로 인해 법규제형 국가 모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이 허위정보 규제법
을 제정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법규제형 국가는 중앙정부
의 권한이 강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법규제형 모델에서는 규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 기사나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
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귄위나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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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싱가포르는 2019년 10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규
제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행위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 공익에 
대한 위반은 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 of fact) 행
위로 규정하였다. 공익에 대한 정의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정
보를 확산하는 자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5만 달러 이
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POFMA에서는 소관부처의 장관이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 명령(Correction 
Direction)이나 삭제 명령(Stop Communication Direction)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계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Access 
Blocking Order)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삭제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도 규제기
관 승소가 대부분이다.

2020년 총선에서도 이 법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 싱가포르 정부가 여러 정치적 이슈 게시물에 대해 POFMA를 적용하면서 이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싱가포르 정부의 자의적 결정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규제법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에게 검열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판한다. 결국, 법률규제형 모델
은 싱가포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공권력이 규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규제형 모델에서는 허위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EU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허위정보를 작성, 유포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정치상황을 
볼 때,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 정부 역할의 한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선거와 같은 일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벤트에서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율규제형 모델은 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에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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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국가의 언론통제 및 언론 검열을 경험하였지만, 국가가 동원한 전쟁에서 패망
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금기시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는 법 제정을 통한 허위정보 규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해온 미국과 EU에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온라인
에서의 허위정보와 증오 및 혐오가 증대됨에 따라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1년 6월 미국 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4곳을 겨냥한 5개의 독점 규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2. 외국의 입법사례 및 정책적 대응방안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무규제의 규제나 자
율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
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적 규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공동규제’의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규제에서 정부는 행동규범을 책정하고 관련 주체들에게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효과를 담보하는 방법이다. 
공동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해당 산업의 특성이나 대처할 문제에 따라 다양한 개입 
수단을 동원하여 자율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각 국의 규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발신자에 대한 콘텐츠 규제
의 전형적인 사례는 말레이시아이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반가짜뉴스법(Anti-Fake 
News Act 2018)」을 제정하여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였다. 말레이시아 사례에
서 정부는 정보 발신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역할을 담당하
였는데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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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유통하는 매개자에 대한 규제는 허위정보나 그것을 대량으로 발신하는 계정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프랑스의 「허위정보 규제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독일에서
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위법인 콘텐츠가 이의 제기나 민원이 제기되었
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명백한 위법 콘텐츠 이
외에 거의 위법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 또는 접속을 
차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회선거 기간 이전부터 투표일까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명
성 제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정보를 대량으로 발신하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에 의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허위정보를 과도하게 차단하
거나 삭제조치를 강요하도록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플랫
폼 사업자에 대해 과잉 규제를 초래하고 검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규제법안 성립과정에서 과도한 표현 규제가 지적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법안성립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률제정
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직접규제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공동 규제
적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이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에 대하여 
2018년 9월 이후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광고 사업자 단체가 동의, 서
명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도 EU방식의 공동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3. 한국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로 선거 허위정보 규제 방안의 효과성 
및 한계

 
허위정보의 생성과 유통으로 인한 폐해는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특히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규제하기 위
해서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규제 방안으로 법 제정을 채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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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항목 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
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공직선거
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
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
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거에서의 허위정보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
거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
표 혹은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6-1]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내
용을 담고 있는 법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이 있다. 

[표 6-1]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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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 1. 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제목개정 2015. 12. 24.]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벌칙)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 12. 30.> 

제47조
(벌칙)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 12. 30.>

먼저 ｢공직선거법｣은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
써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 통제방식과 인터넷 실명화 방법 등을 통하여 허위정보가 선
거에 유포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간접 통제방식을 두고 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후보자에 대
해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여론형성을 통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
짜뉴스에 대한 직접적 통제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2조6는(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정보 생성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허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 통제방식
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조재현 2020, 68-70).

한편, ｢공직선거법｣의 허위정보에 대한 간접적 통제방식은 인터넷 실명화를 통하는 
것인데,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실명인증 방식의 기술적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
조5의 본인확인조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조재현 
2020, 70). 이러한 관련 법안들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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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의 규제를 통해 ｢공직선거법｣보다 더 포
괄적이고 일반적인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상시적인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
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거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해서 
규제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기통신기본법」 역시 허위정보를 생성·유통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시설물에 관한 규제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실효성과 효
과성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
로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김여라 2020; 조
재현 2020; 배태준 2021). 그리고 허위정보를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범위를 최대한 좁
혀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정보의 범위, 소관 법률 및 감독의 불분명성
도 존재한다. 이는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한 소관 법률, 규제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선거
에 제공되는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가짜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선
거과정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는 국가 주도의 사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 과잉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과
도하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조재현 2020). 

4. 허위정보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효과성 중심으로

기존의 정부 주도 규제들이 주로 오프라인 규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바, 온
라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과 허위정보 문제점의 급격한 부상에 발맞추어 동일한 속
도로 정부 규제가 체제를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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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율규제는 규제와 관련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정부에 비해 신속하게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고, 관련 문제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 비해 규제 운용의 유연성 확
보가 용이하다. 또한 자율규제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해 법적규
제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 등에 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한다(전학선 외 2020).     

여러 국가들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작한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아직 실질적인 법을 적용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에는 「온라인안전법」을 연내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세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나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하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온라
인 플랫폼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자율규
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도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을 정하여 허위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
율규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규제의 압
박이 심해짐에 따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자율적으로 이들을 규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윤 창출이 제1의 목적인 비즈니
스 기업들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에 관한 한 연구는 EU에서는 자율규제 
운영계획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 감사 과정을 통해 각 사업자
의 규율 준수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가 갖추어야할 절차
적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실효성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사업
자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객관적인 제3자 기관이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실
천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실천 강령 준수가 미흡할 경우와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 및 보상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EU의 실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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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김민정 2020). 

그러나 이러한 잘 정비된 자율규제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EU에서는 온
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20년 5월, 32
개국 46개 독립소비자 단체들로 구성된 유럽소비자기구 BEUC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
율규제가 비효과적이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규제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 제언에서 BEUC는 모든 형태의 플랫폼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 
도구상자(toolbox of obligation)’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이 의무 도구상자는 향후 
플랫폼 경제의 진화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제도(liability regime)를 만들어 모든 마케
팅 및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 및 국가 집행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보다 철저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한다. 이는 현재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0년 6월에는 유럽연합 의회의 의원들과, 저널리스트, 출판인, 방송인들이 함께 
유럽집행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발표는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일선의 뉴스 제공자들 스스로가 보다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유럽이 허위정보라는 
중대한 이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goodwill)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EU의 실천 강령으로는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의 소스와 
전파자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시장 내 경쟁 '병
목현상' 발생과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온·오프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필수 데이터 개방, 플랫폼 
동등접근권 보장, 불법·혐오콘텐츠 관리 의무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
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전자신문 2021/9/1). 

미국 하원 또한 2020년 10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조사 결과 구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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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검색 우대와 아마존 PB 상품 우대 등 특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은 
경쟁자 제거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확인하였고, 2021년 6월에는 5대 온라인 플랫폼 
패키지 입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아마존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
해온 리나 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
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
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반독점 소송전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초대
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해 자율규제를 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
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쿠수마노 등(Cusumano et al. 2021)은 Harvard Business Review에 게재한 글에
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면 기업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자율규
제를 향한 능동적인 스텝을 지금 바로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쿠수마노 등에 의
하면,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미디어에 대해 초기에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만 이 때문에 야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오게 되면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
을 규제한다. 따라서 정부가 강한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체적인 통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자율규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경영자들은 ‘비즈
니스에 해롭다’고 보이는 업계 규제를 좋아하지 않아서 자율규제를 회피하려는 전략
을 사용하는데, 이 전략은 자멸적일 수 있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유해한 행동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면 디지털 플랫폼은 계속 번창하지 못할 것
이다.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능동적인 자율규제는 같은 분야의 기
업이 연합하여 협력할 때 더 성공적이었다. 개별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하지 않는 추
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자율규제를 주저할 수 있는데, 산업 연합은 무임승차를 줄
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넷째, 이러한 기업 간 연합에 의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의 
위협이 커질 때 더 심각히 고려될 수 있다. 

쿠수마노 등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가 통제를 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 
단호하고 능동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온라인 플랫
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회에서 허위정보 문제가 매우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법적인 규제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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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은 표현의 자유와 책
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적절히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5. 소결 및 함의: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 

최근 각 국의 선거에서 허위정보는 선거과정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투
표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프
랑스, 독일, 영국 등 전 세계의 선거에서 허위정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허위정보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논의도 고조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
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성이 깊다. 이러한 측
면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허위정보의 범위, 허위정보를 규정하는 
허위의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되어있지 않다. 또한 허위정보에 대한 법률
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민주주의적 의사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각 국 정부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이다. 다
른 하나는 법을 제정, 개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Ofcom 2008; 生貝 
2015). 이외에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법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태
에서 정보의 발신과 수신은 전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이다. 자율규제의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스스로 일정한 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진
행된다. 자율규제에서 정부의 규제는 작동하지 않으며 자율규제가 작동되지 않은 상
황에서만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요청한다.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단행하는 것
은 제재 조항을 설정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원
리와 개별 국가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별 사례와 규제 동향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의 사례
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독일에서 NetzDG법 시행이후, 위법 콘텐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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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수준에 그치고 있
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위법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NetzDG법에서 콘텐츠 제작자, 
발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독일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협박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여당은 2020년 6월, 위법 콘텐츠에 대해
서 삭제에 그치지 않고 연방형사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극우주의
와 헤이트 클레임에 대항하는 법). 이 법안에서는 위법 콘텐츠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은행계좌, IP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2020년 7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위헌 이유
는 어떤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알려주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이다. 이 법은 다시 
독일 의회에서 수정을 거쳐 2021년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NetzDG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가 삭제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로 발신이나 유포가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가 텔레그램(Telegram)이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2020년 4월 당시 4억 명 정도였으나 2021년 1월에는 5억 명 이상으로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은 이용규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스팸 발신 금지, 
공개된 채널에서 폭력을 선동하지 않기, 그리고 아동 포르노 유포 금지이다. 텔레그램
은 가능한 한 규제 없이 자유로운 언론 공간 제공을 표방하고 있다. 그 결과 과격한 
콘텐츠 공유가 급증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규제는 새로운 공간을 요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규제의 영향으로 삭제 건수가 줄었다. 즉 제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텔레
그램과 같은 새로운 사이트에서는 허위정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한계를 의미한다. 독일에서 규제는 삭제 조치만을 의무화하고 위법 콘텐츠 발
신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정법을 제출하였다. 규제가 삭제에만 그치지 않고 발신자 개인에 대
한 규제로까지 확장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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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규제형 모델, 자율규제형 모델 중에서 전자에 가깝다, 법규제형 모델을 채
택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중앙정부 권한이 비교적 
강한 국가이다. 독일, 싱가포르와 같은 법 규제와 운영모델이 한국에 효율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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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방안 제안

1. 법규제형 대응방안의 유효성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익의 침해라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선거 기
간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심대한 공익의 침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의 유지에 큰 해악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
서 단순한 유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짜뉴스의 유포로 인해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가 피해를 보는 경우, 즉 가짜뉴스가 실제로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
고 투표의 결과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가
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하겠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이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 명령(Correction 
Direction)이나 삭제 명령(Stop Communication Direction)이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계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Access Blocking Order)을 가
지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규제가 진행되면서 2020년 총선에서도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는 유효하게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헤이트 스피치, 정치적 극단주의, 명예훼손·굴
욕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삭제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의 경우에도 점차로 삭제 
건수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려했던 과잉 삭제 문제는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
다. 결국, 규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 관련 대책법은 어느 정도 효과
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박과 사적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위법하거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판단이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
겨지게 되면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규제 조치가 
실질적으로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정 삭제가 
면피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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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콘텐츠 규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위임되
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적 규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명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규제에 의존해 오던 영국은 적극적인 법적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거의 마친 상
태이지만, 영국의 경우,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플랫
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법안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
위정보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에서는 디지털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선거법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선거
법 위반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온라인 선거자금 지출에 대
한 상세한 보고체계 마련, 불법적 온라인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역할 
확보, 국외로부터의 온라인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개입 능력 확보 등
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의 유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율규
제 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명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도 효과적인 공적인 규
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정보 대응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제안

지금까지 법규제형 국가의 사례와 자율규제 국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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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제7항을 신설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
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신설은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제7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러한 조항 신설은 허위정보가 정치
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
하다. 또한,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미국, EU,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규제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공간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언론 공간의 보장은 공정한 선거경
쟁을 보장하는 기본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제237조 제7항 신설의 필요성 및 법적 정당성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이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선거
의 자유 방해행위가 대부분이다. 제1항에서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
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그리고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제2항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규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
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제4항
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다. 제5항에서는 당내경선
과 관련하여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당내경선
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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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에 새롭게 제7항에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전
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처벌하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2004년,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걸쳐서 새로운 내
용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왔다. 지금까지 규정 추가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자유방해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상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형성 방해 및 집단적 여론조작 행
위는 기존 선거의 자유 방해죄와 같은 맥락에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7항 선거의 자유 방해죄 신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나는 유권자 개인의 권리(선거권) 침해 측면이
며, 다른 하나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이다. 

세계 각국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정보나 온라인 여론조작 등을 통한 선거개입, 
간섭에 대한 대응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직접적인 법적 규제, 그리고 공동규제를 활용
한 방법 이외에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나 정보 네트워크를 국가의 중요 인프라로 지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정보 시큐리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을 책정하기도 한다.

선거관리기관은 ‘선거’라는 정치 과정이 온전한 의미로 실시되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완전성(Integrity), 또는 무결함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완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러시아 정부
의 개입이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이메일 해킹 등은 선
거의 완전성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허위정
보 관련 대책 논의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러시아 정부나 관계자의 지원으
로 이루어지는 정치 광고, 아이디 계정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가 선거의 완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한 대응은 연방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
원에서도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154 -

허위정보 확산으로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와 관련
된 제도, 이념, 원리에 대한 왜곡으로 인식하고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
식할 수도 있다. 개인의 권리 침해로 접근할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허위정보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향,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어떻게 유권
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가 가지는 선거권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헌법에서 선거에 부
여한 가치, 기본 원칙을 선거권에 포함시키고 허위정보 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
의 원칙에 내포된 규범적 요구에 대한 충족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선거권 침해로 접
근할 수 있다. 허위정보의 유포가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허위정보
나 가짜뉴스의 대량 확산은 선거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접근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문제는 유권자 개인의 권리 침해, 선거권 침해, 선거권 행사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즉 선거권 보장 문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선거권 보장 측면에서 침해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노력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거권은 권리의 
내용으로 공무로서 성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정보가 공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리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허위정보 확산은 선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선
거권은 선거제도라는 구체적인 절차로 행사되고, 선거의 이념, 권리, 원칙이 상호 교
차되는 부분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권리에 주목하여 그 권리를 구제
한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권을 공무권의 행사라는 측면에
서 허위정보 유포를 규제한다고 할 때,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관련 이념이나 원칙
이 방대하므로 선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거권에 대한 헌법상 원칙은 인권,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상 명기된 원칙들을 선거권이라는 권리 
속에 포함하는 방법,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의 정
당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유권자의 여론 형성(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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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허위정보 유포나 사이버 개입은 선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선거권 침해라는 관점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면, 
논리적, 법리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거에는 유권자 개인정보나 행동에 관련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활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선거운동에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도 유권자와 후보자, 
유권자와 정당 간 이념이나 정책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투표매칭(vote matching) 프
로그램이 EU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의 행동 이
력(GPS 정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유권자가 공개하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 
가능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수집되는 친구 관계, 취미, 기호,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이 다량으로 활용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정치 광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으로 유권자 정보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의 투표 
참여 실험이다. 페이스북은 2010년, 미국 연방하원의원 중간선거에서 18세 이상, 이
용자 6,100만 명에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social influence and political mobilization, 
2012). 이런 실험은 2016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유권자 6,100만 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페이스북은 선거 당일 이용자의 뉴스피드 최상
위에 「오늘은 투표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였다. 제1그룹에게는 투표일 표시, 
투표소 링크, 투표 완료 버튼, 이미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수, 투표한 친구 사진(최대 
6명 표시)」을 전부 표시하였다. 제2그룹에게는 이용자 중에서 1%를 추출하여 투표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인 투표일 표시, 투표소 링크, 투표 완료 
버튼, 이미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수 등을 표시하였다. 제3그룹에게는 "오늘이 투표일
" 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실험은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이용자가 
「투표 완료」 버튼을 누른 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이 선거 당일 
「오늘은 투표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해줌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한 것이다. 이용자가 「나는 투표합니다」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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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Time run)에 「나는 2016년 참의원 선거에 투표합니다」라는 내용을 자동생성되도
록 설정하였다. 

페이스북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제1그룹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여론조작의 가능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보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여론조작은 마이크로 타겟팅에 의한 정보조작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조나던 지트레인(Jonathan 
Zittrain)은 유권자의 의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왜곡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게리
멘더링(Digital-Gerrymandering)이라고 비판하였다(Jonathan Zittrain, 2012).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주로 시도되었다. 그러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디지털 게리멘더링이 상시화되고 있다. 앞에서 조나던 지트레인이 비판한 것처럼 온
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게리멘더링은 악의를 가진 허위정보, 가짜정보 유포나 확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제
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 소극적으
로 대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예상되는 문제점 

(1)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미국이나 EU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 허위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치적 개입이 위
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사례는 지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거 과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국가마다 달라도 선거 기간에 유권자가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허위정보
에 대한 대응은 선거권을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
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이념, 원리, 제도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대응하는 방
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허위정보를 최근 선거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선거 ‘완전성’에 대한 침해이자 위협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허위정보 유포나 온라인 여론 형성의 왜곡은 선거 ‘완전성’ 침해이므로, 
민주주의 기본 제도로서 ‘선거’에 대한 보호조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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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비교정치학, 행정학에서도 선거 ‘완전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비교정치
학 분야에서 피파 노리스(Pippa Norris)를 중심으로 「선거 완전성 프로젝트(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가 진행 중이다(Pippa Norris, Richard Frank, and 
Ferran Martinezi Coma, 2014). 2014년에는 세계 각국의 선거 과정을 대상으로 ‘완
전성’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의 민주화, 선거 거버넌
스(Governance)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공정하게 선거결과에 반
영하는 것, 또는 그러한 환경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서 특정한 세력이나 집단이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실제로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
거운동비용, 정당의 정치 광고비용을 규제하고 있다. 선거 ‘완전성’은 선거를 민주적
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선거의 전체 사이클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을 요구
한다. 이것은 허위정보나 사이버 개입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이
나 개인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는 반드시 규제가 필
요하다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인 규제 시점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의사결정 단계, 여론유도 단계
에서,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규제가 효율적이다. 이러한 단계에
서 규제를 실행한다면, 유권자가 의사를 형성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를 고려할 때, 공직선
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규제와 연계시켜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이나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 때문이
다. 

EU의 경우, 「공동규제」 방법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EU지역 국가 중에서는 공동규제 대신 법 규제로 전환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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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2017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법률을 개정하
여 법적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EU지역에서 법 규제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계기
는 2019년 EU 의회 의원선거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법적 규제가 진행되었
다. EU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규제제도의 정
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규제의 대상과 범위 관련 논쟁점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을 특정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우선, 허위정보의 범위나 개념 정의와 관계된 문제이다. 허위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는 EU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
었다. 실제 영국 의회 보고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오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정보’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허위정보로 통일하는 경향은 EU보고서에서도 동일
하다. 영국에서 허위정보는 “정치적･개인적･경제적인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대중
을 기만하고 오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한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규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독일에서도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형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법한 콘텐츠는 
형법 제86a조, 제89a조, 제91조, 제100a조, 제111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29b
조까지, 제130조,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제184조, 제184d조에 관련된 제184b
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01a조, 제241조 또는 제269조의 구성여건에 해당하
는 콘텐츠를 말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와 행위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한
다. 이 공익에 대한 위반은 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 of fact) 행위로 해석된다. 그리고 공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안전과 관련한 이익, 공중 보건과 공공 재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일,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관련한 이익, 싱가포르 대선, 총선, 보궐선
거 및 국민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방지, 집단 간 적대감, 증오, 원한의 조장 방지, 
정부와 부처 및 법률위원회의 의무와 기능수행이나 권력 행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 
방지 등 행위이다. 



- 159 -

공익이라는 가치가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만, 독일과 같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침해, 
선거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논란 회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 형태로 신설된다면,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단체, 또는 정당, 후보자로부터 법 조항의 적절성과 편파적인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
다. 편파적인 집행이라는 비판은 2019년 11월 이후,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 소속 의
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싱가포르를 사례에 비춰본다면, 한국과 같이 
여야 간, 정치세력 간 대립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
와 관련된 삭제나 정정명령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정정명령은 소
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 집행과정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싱가포르 사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반발은 일시적
인 현상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판단의 정당성이 강
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설치문제

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허위정보 여부의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관
리위원회 안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독립적인 제3자 기관 형식으로 설치한다면, 독일에서 인증하는 방식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 허위정보를 인증하는 제3자 기관 조건은 심사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심사의 범위 및 절차 등 규정 보유를 조건으
로 행정관청이 승인한다. 이러한 인증 및 설치규정을 참고로 허위정보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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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와 관련한 제언

허위정보 대책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책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
가지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
한다. 첫째, 팩트체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둘째, 허위정보 판별을 위한 가이드
라인 책정, 셋째, 정보 리터러시 교육, 넷째, 허위정보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이다. 

1) 팩트체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팩트체크이다. 각국의 사례
를 살펴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팩트체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콘텐츠가 팩트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 팩트체크가 허위정보 대응방안으로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각국에서는 팩
트체크 관련 단체가 설립되고 참여하는 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팩트체크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팩트체
크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립성이 확보되
지 못한 상황에서는 팩트체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
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팩트체크 기관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팩트체크 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플랫폼 사업자와의 
연계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가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팩트체크를 신속하게 진행하
는 방법,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팩트체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제반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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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정보 판별을 위한 행동요령(가이드라인) 책정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행동요령(가이드라인) 책정은 2018년 4월 28일, EU가 발표한 
다원적 대응(multi-dimensional approach)에서 제기하였다. EU가 발표한 다원적 대
응(multi-dimensional approach)은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선거 시스템이나 선
거관리위원회의 대응능력 강화 등과 더불어 행동요령 책정을 강조하였다. 

유권자가 부정확한 정보나 의심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을 때, 팩트체크의 결과
를 확인하는 방법, 발신자 정보원을 확인하는 방법, 콘텐츠나 광고의 자금 제공자 유
무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 일상 속에서 또는 선거 기간에 허위정보를 식별하는 기준
을 작성하여 유권자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권자가 의
심스러운 콘텐츠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보의 검증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온라인상에서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하여 팩트체크 결과와 연계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
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3) 정보 리터러시 교육 실시 

허위정보를 구별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구별하는 리터러시가 필요 불가결하다. 유권자 스스로가 일
상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팩트정보와 허위정보로 구별하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목
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육성하는 교육에 주목한다. 통상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과 더불어 허위정보의 판별 노하우를 교육하고, 정보 리터러시 향상 교육을 학교, 
시민단체, 개인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는 미디어별 정보나 
콘텐츠를 수집,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한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강의형과 실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에는 기존의 강의식보다는 퀴즈, 토론, 실천형 강의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습형은 미디어별 비교방법,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방법 등이 활용된다. 미디어 리터러
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독일의 학교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에서
도 13세 이상 학생은 누구나가 수강하는 과목이다. 미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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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LE)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선거를 교재로 학교와 연
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
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허위정보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허위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조사 · 연구가 필수적이다. 각국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전국적
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허위정보의 확산 수단, 확산 비율, 동기, 확산 패턴, 확산 
매커니즘, 확산자의 속성, 미디어별 특징 등 다양한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허
위정보에 대한 실태 파악은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대학이나 전문가 집단과 연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방법이 효율적
이다. 허위정보와 미디어, 이용자 속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국에서도 언론재단이 방
송 관련 단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허위정보와 관련
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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